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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인구 감소, 고령화, 낮은 농가소득, 농촌 삶의 질 등 농업 농촌 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경쟁력 강화 위주의 기

존 농정 기조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한편,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이 다시 화

두가 되고,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헌을 추진할 때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농업 농촌의 가치와 농정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

원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다원적 기능을 법 제도에 담아낸 과정과 방식을 살

펴보고, 한국 법 제도 실태를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 )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헌법 제121

조와 제123조, 그리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어떠한 식으로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법

제도 정비 및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농업 농촌 부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다원

적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수행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서울대 

임정빈 교수님, 동아대 심영규 교수님,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님, 그리고 유용한 

조언을 제공한 원내외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7.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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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국에서 헌

법이나 기본법 등에 다원적 기능을 어떠한 식으로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출한 시사점을 한국 헌법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 )과 비교하여 다원적 기능을 법제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논거를 도출

하였다.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외국에서 이를 법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식량안보, 환경 보전, 농촌 활

력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키되, 한국 여건을 고려하여 범

위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정 패러다임 전환 측면

에서 다원적 기능은 향후 농정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셋째,

과거 농정 기조의 한계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농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

다. 넷째, 농정 기조와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다원적 기능이 중요한 위상을 가

진다면, 한국에서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농정 이념과 목표를 바꾸면 정책 집행 

방식도 변해야 하므로, 법 제도 등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다원적 기능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지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때 

국가 책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헌법 제123조와 제121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사회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를 기초로 제119조 이하 경

제조항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경제조항에서 제시한 구조정책 목표 등을 고려할 

때 다원적 기능을 이념이나 지향점 또는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면 사회복지

국가원리라는 기본 가치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고 접근하였다. 개헌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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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헌법 이후 유지해 온 경자유전 원칙은 여전히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다원적 

기능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 발현의 전제 중 하나인 경자

유전 원칙을 유지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헌법 과 기본법 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고려할 방향성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 에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담아내는 방안을 신설, 기존 조문 재구성, 기

존 조문 수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문은 다원적 가치와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정부 생산자 소비자 등의 책무를 규정한다. 다

원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수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법 을 개정할 때 헌법 에서 제시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고, 농업 부

문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다원적 기능을 한국 맥락에 맞추어 조정하고,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한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둘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

에서 다원적 기능 관련 조항을 독립된 절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적 

기능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책무 규정, 관련 기

본계획 수립, 제도 확충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위의 과제와 함께 

한국 농업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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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Multifunctionality-Related Acts and Policy 
Implementations in Major Countries: Implications for Korea

This study summarizes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hereinafter “multifunctionality”) and relevant discussion, and 
examines how multifunctionality is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nd/or Basic 

Law in major countries. We derive the necessity and rationale underpinning 
tha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mendment is to be mad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amework Act”).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and the process of reflecting it in 

foreign countries in law and system can shed light on what is to be considered 
in the Korean context as follows. First, food security,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rural vitality enhancement should be included as common 
components of multifunctionality, bu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cope and 

prioritize them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context. Second,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agricultural policy, multifunctionality can be positioned as 

one of the central goals of the agricultural regime. Third, we must look back 
at the limitations of past agricultural policies and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y agriculture is necessary (for the society as a whole). To that end, the 
multifunctionality can be a clue. Fourth, if the policy orientation and direction 

should be changed and multifunctionality may play a crucial rol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definition and category of the multifunctionality 

and operate the policy in such a direction as to achieve it. If policy ideals and 
goals are chang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must be changed, so 

we must lay the foundations of law and system.
We examine whether multifunctionality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whether the national obligation arises to have multifunctionality 
further provided. The related discussion is concentrated on Articles 12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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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the 
meaning of Article 119 and the following economic clause was grasped. 

Given the structural policy goals set forth in the economic clause, it was 
judged that the multifunctionality corresponds to the fundamental value of th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if it is defined as an ideology, an orientation 
point, or a responsibility to be observed by a state.

We understood and approached it as one of the means by which the 
value of multifunctionality and the “land-to-tiller” principle prescribed in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may be realized. Since the multifunctionality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values, it is also appropriate to maintain the 

“land-to-tiller” principle, which is one of the presuppositions of manifesting 
pluralistic functions.

This study made suggestions regarding the directions and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or revising the multifunctionality-related claus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Framework Act.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value and direction of the 

multifunctionality as follows. The article defines the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producers, and consumers, while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uralistic values ​​and th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We will 
consider ways to implement national obligations and provide sources of 

funding so that they can manifest multifunctional functions.
When revising the Framework Act, it is needed to reflect the values ​

​and ideals presented in the Constitution and stipulate them as basic principles 
of agriculture. Adjusting the multifunctionality to the Korean context and 

making it legally binding and effective is of huge importance. The tasks are 
as follows. First, we clearly set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multifunctional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multifunctional 
provisions in a separate section within the Framework Act. Third, 

effectiveness must be ensured to enable the provision of multiple functions. 
Regulations on responsibilities, establishment of a relevant Framework Plan, 

and expansion of the system can be included. Along with the above tasks, the 
overall Korean agricultural law system should be improved.

Researchers: Rhew Chanhee, Lee Myeongki, Nam Sookkyeong, Lim Jeongbin, 

Sim Yeongkyu, and Kim Sangtae
Research period: 2017. 4. ~ 2017. 6.

E-mail address: chrhe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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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업 농촌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업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낮은 농업소득, 농촌 난개발, 수급 불안정 등 고질적인 문

제 외에도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 기후변화 및 재해 발생, 식품 안전성 신뢰도 

저하 등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도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농업 농촌 외부

를 보아도 시장 개방이 상수(常數)가 되었고,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국민(납세

자)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1

각계에서 농업 농촌의 내우외환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

다. 세밀한 방향과 지향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언급하고 있

다. 요컨대 농가가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촌 공동체 활

력을 북돋으면서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강화하는 것

이 핵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적은 듯하다. 농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여러 문제를 

풀 마중물로 다원적 기능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농업 농촌의 여건을 고려해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이를 

1 국민 인식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분석 내용(제4장)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국민 환경 의식 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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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정책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요컨대 농업 농촌이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다원적 기

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되

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나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적 제도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 개헌 논의가 촉발되었고, 문재인 정부 공약에서도 다원적 기능을 강조

하였다.2 농업 농촌 부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다원적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1)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2) 주요국

의 헌법이나 농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적 규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3) 헌법에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는 

근거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3. 연구의 흐름과 방법

3.1.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다원적 기능을 법률 제도 정책에 담아내고자 할 때 필요한 논의

를 순차적으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어떻게 정의되며 이 기능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1990년대 초부터 국내 해외에서 다원적 기능을 

2 상세한 내용은 <부록 1>과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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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났다. 어

떠한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원적 왜 기능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인지 방향이 달라진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헌법이나 농업법 또는 제도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

적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냈는지 검토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핵심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직불제)를 중심으로 정책 변화도 살

펴보았다.3 국가마다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외

국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

러나 다원적 기능을 헌법 이념에 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옮기려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4장에서는 앞의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한국 상황에서 다원적 기능을 법과 

제도에 반영할 근거를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4장의 논의는 헌법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 )을 중심

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제도나 법령을 가능한 한 넓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진 의견을 토대로 헌법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이후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를 같이 

언급하였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여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 동향, 국내 

(농업)법과 다원적 기능의 관계, 헌법 개정 논의 시 예상되는 쟁점 등을 파악하

3 분석 대상 국가에서는 직접지불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직접지불제가 핵심 수단이어서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분

석 대상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직접지불제 이외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

는지는 <부록 6>에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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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전문가 토론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위탁 연구를 병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동아대학교 심영규 교수,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

수에게 과제를 위탁하였다. 위탁연구진은 해외 법 제도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

적 기능을 어떠한 식으로 포함하는지를 주로 연구하였고(제3장), 헌법 개정 시 

논거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제5장).

연구진은 2017년 3월 15일 열린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 의무” 토론회와 2017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업 농촌 관련 헌법 개정 방향” 농정토론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4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갈무리하여 연구에 반영하

였다.

4 상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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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1.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 동향5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존재와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세계 각국에

서 농정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80년대부터 촉발되었다(Cahill 2001: 36).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논의는 1992년 발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자

리 잡았다(Garzon 2005: 2). 리우 선언 이후에도 다원적 기능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이어졌고, 다양한 국가 기관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다.

1.1. 개념과 논의 동향: 국제기구

1.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

OECD에서는 1998년 농업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Ministerial

Communiqué)에서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잠정적 정의(working definition)를 내렸다(Maier and Shobayashi 2001).

5 유찬희 외(2016)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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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농업 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보전, 경관 형성, 지역 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OECD 1998a). 이 논의를 발전시켜 다원적 기능을 ‘1) 영

농활동을 하면서 상품 산출물(commodity outputs)과 비상품 산출물(non-com-

modity)을 결합생산(joint production)하고, 2) 비상품 산출물이 외부효과

(externality)나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지니지만, 3) 비상품 산출물에 대한 

시장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Maier and

Shobayashi 2001: 13; 유찬희 외 2016: 102에서 재인용).

OECD에서는 생산결합성(jointness)6, (강한, 약한) 처분성((strong/weak) dis-

posability), (강한, 약한) 분리성((strong, weak) separa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다

원적 기능의 공급 측면을 분석하였다(Maier and Shobayashi 2001: 27-38). 이 

논의는 다원적 기능이 실재하는지 분석하고, 영농 활동을 해야만 다원적 기능

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OECD 정의는 공급 측면에서 다

원적 기능을 영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

요 측면에서는 외부효과(externality), 공공재(public goods), 시장실패(market

failure) 속성을 강조하였다. 공급-수요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OECD에서 주장

하는 다원적 기능의 정의가 갖는 함의는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시

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공공 부문에서 개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7

1.1.2.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정의

FAO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농업 및 토지와 결부 지어 정의했다(FAO 2007).

6 권오상 김기철 노재선(2004)은 생산결합성을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로 보

기도 했다.

7 예를 들어 다원적 기능 중 하나인 식량안보를 달성하고자 할 때, 국내 농업 기반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자유무역하에서 식량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유찬희 외 20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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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의 토대가 된 ‘농업과 토지의 다원적 특성(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and Land: MFCAL)’8에서는 농업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사회 경제적 기능을 아우른다. OECD 정의와 마찬가지로 다원

적 기능이 외부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부문과 간접적으로 연계

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식량 생산과 고용 창출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

도, 타 산업에 인적 자원 제공, 자본 축적, 식량 안보, 환경 외부효과, 농촌 인구 

유지 등의 간접적인 기능도 발휘한다고 보고 있다.

FAO(2007)는 ‘농업의 역할(Roles of Agriculture)’ 프로젝트에서 농업의 역

할 중 어떠한 영역을 다원적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표 2-1>.

<표 2-1> FAO 농업의 역할과 다원적 기능

구분 민간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외부효과적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직접 

영향

- 식량 생산

- 소득 창출

- 고용 기회

- (가구 내) 빈곤경감

- (가구 외) 식량안보

간접 

영향

- 잉여 노동 제공  

- 투자를 위한 저축

- 타 산업 재화 소비 

- 수출 소득

- 농식품가공산업 재료 제공

- (낙수효과) 빈곤경감, 식량안보

- 환경 외부효과 

- 농촌 이탈 인구 조절

- 경제적 충격 완충

- 문화 형성

자료: FAO(2007: 3).

1.1.3.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의

WTO에서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비교역적 기능은 1980년대 후반 WTO 협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

에서 협상에 참여한 집단 간 입장 차이를 ‘절충’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유럽,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농업을 보호해 오던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정책을 

8 1999년 9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Maastricht)에서 열린 FAO/NL Conference on

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and Land에서 논의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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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농업을 유지해야 다원적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

면, 미국과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있다고 인정

하면서도, 정책적으로 무역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Cahill 2001: 37).

집단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농업, 환경과 관련된 비상품 산출물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였다(Ollikainen and Lankoski 2005: 2;

유찬희 외 2016: 101에서 재인용).

비교역적 기능 개념은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도출되었다. 협정문 초

안에서 다원적 기능 대신 사용된 개념으로(Potter and Burney 2002: 38) 다원적 

기능보다는 의미가 좁다(Sakuyama 2003: 38). 비교역적 기능은 OECD 정의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 농업이 1차적 생산 기능 외에 비시장 가치, 특히 다

양한 환경적 편익(environmental benefits)을 제공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

한다(Hediger and Knickel 2009).

<다원적 기능, 다원적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비교역적 기능 정의 비교>

- 다원적 기능은 앞에서 소개한 Maier and Shobayashi(2001)의 정의를 따른다. 영농이라는 활동(행위)

에서 파생되는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다원적 농업은 “식량(또는 상품 산출물) 생산 외에도 사회적･환경적･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거

래되지 않는 기능(비상품 산출물)을 수행”(Zander et al. 2005: 11) 또는 “영농활동을 하면 식량과 섬

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상품 산출물을 생산”(Ollikainen and Lankoski 2005: 1)한다는 의미이다. 다

원적 기능과 비교하면 행위에 보다 중점을 둔 개념이다.

- 지속가능한 농업은 “1) 생물학적, 생태적 측면(자원 순환, 질소 고정, 토양 재생, 타감 작용

(allelopathy),9 천적 이용 등)을 식량 생산 과정에서 고려, 2)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생 불

가능한 투입재 사용 최소화, 3) 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인적 자원 활용 증가, 4) 사람들의 집

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ies)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지, 수로 관리, 관개 등을 수행”하는 원칙을 지

키는 농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Pretty 2008: 451).

- 비교역적 기능은 WTO 협상 과정에서 수입국을 중심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WTO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협정문 초안에서 ‘다원적 기능’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삽입하였다(Potter and Burney 

2002: 38). ‘다원적 기능’보다는 좁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Sakuyama 

2003: 38).

자료: 유찬희 외(201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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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소결

국제적으로 다원적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과 범주는 다양하다<표 2-2, 표 

2-3>. 그럼에도 식량안보, 환경 보전, 농촌 활력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향후 다원적 기능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기본적으로 위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기관 OECD FAO WTO

용어 다원적 기능 농업의 역할 비교역적 기능

주요 

목적

- 여러 목적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단 마련

- 보다 나은 개발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지원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 체계 

구축

주요 

관심 

사항

- 효율적 정책 수단 정의

- 정책 개혁 결과를 명징하게 평가

- 경제적 효율성

- 결합생산, 외부효과, 공공재 특성

- 통합적 정책 분석

- 상이한 발전 단계에서 농업의 역할

-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와 수단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

- 정책수단을 정당화할 근거 정립

- 시장접근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공통의 규칙과 기준 정의

- 무역왜곡 철폐, 축소

기본 철학 공리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윤리’ 자유주의

자료: Hediger and Knickel(2009: 296).

<표 2-2>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기구별 관점

국제기구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WTO (1) 환경보전, (2) 식량안보, (3) 농촌개발

OECD
(1) 경관, (2) 종 생태계 다양성, (3) 토양의 질, (4) 수질, (5) 대기의 질, (6) 물 이용, (7) 경지보전, (8) 온실효과, 

(9) 농촌 활력 증진, (10) 식량안보, (11) 문화유산, (12) 동물복지

FAO

사회적 기능 (1) 도시화 완화, (2) 농촌공동체 활력, (3) 피난처 기능

문화적 기능 (4) 전통문화 계승, (5) 경관 제공

환경적 기능 (6) 홍수방지, (7) 수자원 함양, (8) 토양보전, (9) 생물다양성

식량 안보 (10) 국내 식량공급, (11)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12)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13) 경제위기 완화

<표 2-3> 국제기구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9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화학물질을 체외로 배출하여 그 물질의 화학적 작용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10

1.2. 개념과 논의 동향: 국내

국내 다원적 기능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다원적 기능의 가치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다수였고, 농정 기조나 패러다임 맥락에서 

다원적 기능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한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이용한 인식 조사(김

은자 이한기 2001, 권오상 김기철 노재선 2004, 서동균 외 2002, 오세익 외 

2004, 황영모 외 2016, 김동원 박혜진 2016)나 계량 기법을 이용한 평가(이광

석 1996, 이광석 1997, 이홍림 외 2015, 오세익 외 2001, 공기서 외 2013, 김

용렬 외 2013, 이상영 외 2003, 유진채 외 2010, 공기서 외 2013)가 주를 이루

었다.

이해관계자 또는 집단별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연구는 비교적 적다. Howley et al.(2014)는 환경 보전 기능을 중심으로 생산

자와 일반 국민(public general)이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

다. 분석 결과, 농업인(공급자)과 일반 국민(수요자)이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 

다르고, 인구학적 특성이 이러한 인식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Lobley and Potter(1998), Morris and Potter(1995), Howley et al.(2012) 등은 다

원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와 참여하지 않

는 농가 사이에서조차 인식이 다름을 밝혔다. 국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10 향후 다원적 기능을 지향점으로 삼고자 

한다면 중요해질 것이다.

10 예를 들어 박진현 황한철(2012)은 경관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집단간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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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러다임 전환과 다원적 기능

국내외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각 농정 패러다임이 강조된 시점과 맥락은 국가

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현재 한국 농정이 ‘경쟁적 농업’에서 ‘다원적 농업’ 및 

‘국제 생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농정 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살피면서 다원적 기능이 향후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는 황수철 김태연(2010), 황수철(2014; 2016),

정현희 외(2013), 황영모 외(2016), 정영일(2008), 이정환(2017), 김태연 임정

빈 이정환(2017)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 EU, 미국, 일본 등에서 경험했듯이 기존의 구조개선(경쟁력 강

화, 효율성 중심)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11 한국에서도 경쟁력 강화 기조하에 집중적으로 시행했던 투융자 지원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업인의 정부 의존성 심화, 도덕적 해이, 환경부하 

증가, 식품안전성 문제 대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둘째, 농정 이념과 목표를 

바꾸면 정부 개입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성, 다원적 기능, 다기

능 농업 등은 지향 방향 중 핵심이 될 수 있다.12 넷째, 이 과정에서 농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책이 사회적 기대(societal ex-

pectation)를 담아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

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경제 발전 단계 속에서 농업 역할 변화와 함께 나타

난다. 경제 발전 단계 속에서 한국 농업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11 황수철(2014)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의존적 농업 패러다임(dependent agri-

culture paradigm),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market liberal paradigm), 다기능 농업 패

러다임(multifunctional agriculture paradigm)으로 나누어 살폈다. 시기별 변화를 살

피고 “현재 세계농정의 지배적 흐름은 시장자유주의 패러다임이지만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패러다임 간 착종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12 마이클 우즈(2016)도 생산주의(productivism), 후기 생산주의(post-productivism), 다

기능성(multifunctionality) 관점에서 ‘농촌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져 왔다고 주장

했다. 자세한 논의는 마이클 우즈(2016)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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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그림 2-1>.13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국 농업 농촌이 4단계로 이

행할 수 있다면 해당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의 편익도 늘릴 수 있다

(Timmer 1998, Zawojska 2013). 요컨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면

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농업

(socially responsible agriculture)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14

<그림 2-1> 농업 발전 단계와 사회적 수요 변화

자료: Zawojska(2013) 재구성. 

13 3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도시가구 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 감소, 농업 

부문 효율성 증대 요구, 도농 소득 격차 문제 등이다. 4단계로 이행하면서 소득 분

배의 정치적 의제화, 타 산업 부문 실업 증가로 인한 농업 지역 인력 유치 요구 증

대, 환경과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두드러진다.

14 Anisimova(2016)는 미래 농업 농촌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인 농촌으로

의 전환(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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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농업 정책 패러다임의 특성

특성 의존적 농업 경쟁적 농업 다원적 농업 국제 생산

농업

문제

- 만성적 저소득

- 지원 없이 타 산업과 

경쟁 불가능

- 보호 없이 타국 농업과 

경쟁 불가능

- 평균 이상 소득

- 비용 관리 아래에서만 타 

산업과 경쟁 가능

- 국내 국경 정책 개혁을 

통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 농촌 지역 지지에는 부족한 

농가 소득

- 공공재 생산에 대한 보상 

부족

- 소비자가 이끄는 시장 

기회 및 생산 차별화에 

집중

- 식품 사슬 안 교섭력에 

따른 소득 결정

농정

목표

- 정부가 시장을 발견

- 잉여 생산물 방지를 

위한 공급 관리 필요

- 자유 시장 지향

- 공급 관리 완화

- 가격 경쟁력이 약할 때를 

대비한 안전망 제공

- 여가 가치를 위한 농촌 지역 

보전

- 가족 단위 경영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유지

- 농업 외 직업 제공을 위한 

지역 발전 제고

- 품질 및 안전 기준 마련

- 계약 관계에 대한 

공정성 제고

문제

해결

정책

수단

- 국경 보호

- 잉여 생산물 구매

- 국영 무역

- 수출 보조

- 전환기에 생산중립적 지불

- 위험 관리

- 안전망 최소

- 환경 보전

- 상호준수조건

- 단일 기능(mono-functional) 

농업으로부터 보호

- 규제와 기준의 조화

- 경쟁 제고

- 지적재산권 보호

세계

시장

- 불안정한 세계시장

- 가격 하락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기준 부재

- 국내 정책 개혁이 있다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세계시장

- 세계시장가격이 국내 

정책에 대한 최상의 

가이드

- 세계시장은 단일 기능 

농업만을 반영

- 공공재 제공에는 부적절한 

가격 정보

- 지리적 국경은 계약 

성립에 장애 아님.

-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 및 불확실성 존재

자료: Coleman et al.(2004: 100-109).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가 다수 있지

만(1.2절 참조), 다원적 기능이 사회적 기대에 어떠한 식으로 부응할 수 있는지 

또는 사회 구성원(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부록 8>.15

다원적 기능이 앞으로 지향할 방향이라면 이를 농정 패러다임 속에 어떠한 

식으로 녹여낼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다원적 기능과 패러다임 변화의 관계

를 살피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소절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농업

(농정) 패러다임을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이 공통분모인지, 그렇다

15 국내 사례는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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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간략하게 살피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이 함의를 

법 제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과 방식은 외국(제3장)과 한국(제4장) 사례로 나

누어 보다 세밀하게 살필 것이다.16

농정 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의존적 농업(dependent agriculture)’, ‘경쟁적 농

업(competitive agriculture)', ‘다원적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국제 

생산(globalized production)'으로 구분 가능하다(Josling 2002: Coleman et al.

2004 재인용, 황수철 2014, van Huylenbroeck et al. 2007). ‘의존적 농업’은 국

민의 기본적인 식량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가 안보 달성, 사회적 정치적 안정 

확보 및 농촌 지역 고용을 달성하는 농업이다. 타 산업 또는 타국 농업과 경쟁

하고, 농업인 소득을 확보하려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국가 지원

(state-assisted)' 또는 ‘보호주의(protectionist)' 농업으로 지칭된다. ‘경쟁적 농

업’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시장 자유주의에 따라서 자원 경쟁을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국제 무역 체계

와 긴밀하게 연결된다<표 2-4>.

EU에서는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주목받은 지속가능성 개념을 중심으로 지

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공동농업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표 

2-5>. 이 관점에서는 자본(stock),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을 모두 고

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economy) 외에도 환경(environmental)과 사

회(social) 측면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ECD(2006)와 OECD(2015)는 농촌개발 패러다임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2-6>. 기존 산업 중심에서 장소 중심으로 관점을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OECD(2006)의 핵심 주장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책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요약할 수 있다. OECD(2015)는 OECD(2006)보다 정책 대상 농촌지

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좁히고, 지역 단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 역량

을 활용하는 방식을 강조한 듯하다. 농촌 지역 경쟁력, 농촌(잠재적) 자원, 농촌 

지역 삶의 질 등을 다원적 기능과 관계 지을 수 있다.

16 법 제도 정책 변화를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s)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정

책 변화가 정책 목표, 정책 도구 유형, 설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Mölder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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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경쟁력 중심의 기존 농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흐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17

<표 2-5>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개발 관점에서 바라본 핵심 의제

구분 경제 환경 사회

자본 환경･인적 자본, 고용, 문화 자산, 사회 통합 유지

효율성

- 생산요소 사용 최적화

- 안정적 공급

- 농업 부문 경쟁력

- 농가 활성화

- 수자원, 투입재 사용, 토지, 

기후변화 대응 등 효율성

- 고용 창출 및 유지

- 제도 효율성

형평성

- 농촌지역 활성화

- 균형 발전

- 농촌 공동체 활력 유지

- 환경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지급 기준(환경 질) 

마련

- 오염자 부담 원칙

-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삶의 질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동등한 기회

- 근로 조건, 윤리적 생산

자료: EU Commission(2001: 8).

<표 2-6> OECD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

구분 기존 패러다임 OECD(2006) OECD(2015)

목적
- 농가소득

- 농업경쟁력

- 농촌지역 경쟁력

- 농촌자원 활용

- 잠재적 자원 개발

- 농촌지역 삶의 질(경제, 사회, 환경 

측면 망라)

주요

대상
- 산업 부문 중심 - 다양한 부문 망라

- 인구 과소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의 다양성 반영

정책

수단
- 정부 지원, 보조금 - 투자 강화

- 지역 중심 거버넌스

- 중앙정부는 보완적 역할

실행

주체
- 중앙 정부 - 다층(multi- layer) 거버넌스 - 파트너십(다층 거버넌스+시민 참여)

자료: OECD(2006); OECD(2015).

이정환 외(2012)는 기존 ‘설계주의 구조농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결과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구조변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시장 주도로)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에도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수철(2016)은 규모화 전문화 집약화 집중화로 대표되는 근대화 패러다임

이 소득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적시하고,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

17 이른바 탈(脫) 생산주의 관점(Post-Productivism)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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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an Huylenbroeck et al.(2007)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정책 변화를 살피고, 기

존의 생산 농정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표 2-7>. 단, 그 방

향은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2-7> 주요 국가의 농업정책 패러다임 비교

구분
‘의존적 농업’

(예전 패러다임)

‘경쟁력 있는 농업’

(미국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원적 농업’

(EU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업

부문 

특성･

현황

- 낮은 농가소득

- 타 부문보다 낮은 경쟁력

- 타 국가보다 낮은 경쟁력

- 평균 수준 농가소득

- 타 부문과 경쟁 가능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농업소득 불충분

- 사회적 최적 수준과 공공재 공급 

불일치

정책

목표

- 정부에서 시장 창출

- 공급 조절 필수

- 시장지향성 강화

- 공급 조절 완화

- 농촌, 환경 보전

-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

- 국경 보호 조치

- 농산물 수매

- 국영무역

- 수출 보조

- 생산중립적 보조

- 위험관리

- 안전망 기능 부족

- 환경 관련 보조

- ‘단작’ 위주 농업 방지

- 농촌개발 정책

자료: van Huylenbroeck et al.(2007: 16).

주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원적 기능이 지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18 다원적 기능을 지향한다고 농업 농촌이 처한 어려움이나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원적 기능을 지향점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이를 법과 제도, 나아가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

초를 마련해야 한다.19

18 비교 대상 국가별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는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정책 방식도 농업-환

경(agri-environmen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9 국내에서도 환경 영역에서 국제 원칙으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확대

하여 헌법 원리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전광석 2016: 25-26).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타당성

을 갖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과 제도

1. 다원적 기능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 동향

국제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농업이 식량 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환경 보전, 농촌 사회 유지 및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해 왔다. 국가별로 경제발전 단계와 농업 환경이 상이하

기 때문에 농업 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기능의 의미와 범위도 각각 다르게 이해

했다. 농업 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 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제대로 평

가하지 못하였다.

1992년 개최된 리우 정상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20에서, 각국 정부가 농업이 식량안보와 함께 다양하게 발휘

하는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이후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 사회 문

화적 기능과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일정 수준의 농업 생산기반을 확보

하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특히 스위스,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농업 농촌

20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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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과 권익을 보장

하는 정책 목적에 중점을 두고 국가 농업정책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전환의 배경에는 농업 생산기반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지 못해 농

업의 다양한 가치를 잃으면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여 농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이태호 2016).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일부 주요 국가에서는 농업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

능을 유지 강화하려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헌법 

또는 농업기본법에 명문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

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다. 동시에 농업 농촌의 다

원적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하여 얻은 공익적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 부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

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강화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주요 국가는 자국의 국가적 안위와 직결되는 농업 농촌의 다원

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중 법적 제도적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내용을 선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스위스, EU,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농

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21

21 기타 국가 관련 내용은 <부록 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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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22

2.1. 연방헌법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 관련 조항을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스위스는 헌법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농업 농촌의 다원적 서

비스 기능을 유지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1996년 개정된 현행 연방헌법 제7절 ‘경제’ 부문의 제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 조항을 두고,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 관련 

국가 책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표 3-1>.23 제104조는 농업에 대한 지속

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생산 등 농업(정책)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

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불 방식으로 농가에 보상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임정빈 이수연 2011).

스위스 연방헌법 은 농업 부문이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활

동과 결합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철학을 공식적으

로 명문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농업의 다

원적 기능과 공익적 편익 제공(public utility service)의 반대급부로 직불금을 지

급한다는 내용을 헌법 규정에 명문화하고 정당화하였다. 스위스 연방헌법 에

서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직불제를 통한 농업소득 보전, 자연친화적 생산 및 환

경 보호, 농업조사, 투자지원 등과 같은 농업에 관한 특별 권한과 책무를 부여

하여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22 송남근(2015), 김종욱(2015), OECD(2015), 서강철 채주호(2014) 등을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23 스위스 연방 헌법 은 총 6편, 약 20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104조

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와 권한 배분을 다룬 제3편에 속해 있다. 제3편에

서도 경제 영역(제7절)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9절(경제)에 제121조와 제123조를 포

함하는 구조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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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

제104조(농업)

1.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 생산 정책을 통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a.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

  b. 천연자원의 보존 및 전원지역의 유지

  c.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2.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조 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

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 경작을 지원한다.

3.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a. 연방은 농민이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

  b. 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축에 우호적인 생산 방식을 

장려한다.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한다.

  e. 연방은 그 재량에 따라 농업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f. 연방은 그 재량에 따라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4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스위스는 위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정당하게 보상하

고자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직접지불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

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지원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가이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공공재 개념으로 확대하고(임정빈 이

수연 2011), 직접지불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24

스위스는 연방헌법 에 규정된 농업의 역할과 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1999

년 이후 전체 경지와 축종을 대상으로 한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유

지 등 농가의 상호준수조건(cross compliance) 이행을 전제로 일반직불금을 지

24 연방 헌법 제104조 외 다른 조항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법 제73조는 제104

조 제1항에서 명시한 ‘지속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0조에서 

제시한 동물복지(보호)는 제104조 제3항에서 제시한 생산 방식 추구와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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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25 상호준수조건보다 더 엄격한 이행조건을 수행하는 농가에는 추

가로 가산 형태의 생태직불금을 제공하고 있다. 직불금을 받는 모든 농가는 

1999년부터 생태 성과증명(Proof of Ecological Performance: PEP)이라는 강화

된 의무준수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

고 있다.26

이상과 같이 스위스는 1996년 개정된 연방헌법 에 제104조를 신설하여 농

업의 역할과 연방정부의 의무, 농업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근거, 공익형 직접지

불제를 포함한 연방정부의 농업정책 수단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 연방헌법 개정 당시 연방정부는 제104조 신설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

계 등 여러 이해단체 및 시민과 토론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 국민투표 결과 

76%의 지지로 제104조를 신설하였다. 이는 스위스 국민이 식량공급 외에도 식

량안보 대응(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 유지), 환경친화적 및 동물친화적 생산체제 

등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 분산정착을 통한 전통문화 유지, 농촌다운 경관 유

지 등도 중시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25 주요 상호준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 동물복지형 기준(animal welfare standards)

- 비료의 균형적 사용(balanced use of fertilizers): 인과 질소가 과잉이 되도록 시비해

서는 안 되며, 적정한 시비분배를 위해서 모든 필지에 대해서 최소한 10년마다 한 

번씩 토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생태보전지역의 비율 준수(share of ecological compensation areas): 특수작물은 식

부면적의 3%, 기타 작물은 식부면적의 7%에 해당하는 면적을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윤작(crop-rotation): 3㏊ 이상의 개방 경지를 보유한 경영체는 연간 최소 4종류의 

작목을 재배해야 하며, 적절한 휴지 기간을 지켜야 한다.

- 토양보호(soil protection): 적절한 토양 피복과 침식 및 화학적 물리적 토양부하 방

지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 농약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selected and targeted application of pesticides): 농약을 

사용할 때 병충해 등 피해발생 임계치와 유관기관의 주의사항 등을 고려해야 하며,

농약 살포기계는 최소 4년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상세한 내용은 유찬희 김종인 박지연(2016), 유찬희 오현석(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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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산물의 생산･판매에 유리한 조건의 조성

b. 농장이 제공하는 공익적･생태적 서비스에 직접 지불 보조금 형태의 대가 지불

b의 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동물･기후친화적인 생산의 증진

c.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 발전 지원

d. 구조개선 지원

e. 농업 연구 및 자문 서비스를 비롯하여 동･식물 육종 사업의 촉진

f. 식물 보호와 생산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규제의 확립

2.2. 연방 법률

2.2.1. 연방 농업법 을 통한 헌법 가치의 구현

스위스 연방의회는 앞서 살펴본 연방헌법 제102조, 제103조, 104조 제1

항~제3항, 제1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1998년 4월 29일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을 제정하였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2017

년 1월 1일 개정되었다. 동법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천명하고 있는 연

방헌법 제104조 규정을 제정 시행 근거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동시에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고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다수 법 규정과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스위스 연방 농업법 의 입법 목적은 스위스 연방공화국이 “지속가능하면서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통하여 농업 부문이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천연자원 보존, 전원지역 유지, 지방분권화 도모, 동물복지 보장에 중요한 기여

를 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제1조). 동법 제1조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헌법 조항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동법 제2조 제1항은 스위스 연방공화국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히 다음 

각 호를 위한 연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표 3-2>.

<표 3-2> 스위스 ｢연방 농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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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조치 세부 원칙

- 농가의 합리적인 수준의 자조를 조건으로 하며, 또한 지역 정책수단과도 조화를 이룸.

- 농업과 식품 산업의 품질을 보장하는 공동 전략을 지지함.

- 식량 자족원칙에 기반하되, 고품질의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고려함.

- 무역과 산업에 손상을 미치는 왜곡된 경쟁을 야기하는 보조정책을 배제함.

연방 농업법 상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제도와 조치의 수립 시행

에 관한 개별 규정 방식은 대부분 연방정부와 생산자의 의무를 정하고,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연방조치의 수립 시행도 연

방정부의 의무인 동시에(“The Confederation shall take measures, …”) 해당 농

가의 합리적인 수준의 자조(自助)를 조건으로 하며 지역 정책수단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제2조 제2항).27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화 원칙과 방향에 따라 연

방정부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직불제 등을 중심으

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규정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그에 상

응하는 적절한 상호준수조건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농가가 준수하도록 했다. 이

는 향후 한국 헌법 과 농업법 체계 정비 개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스위스 연방 농업법 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수립 채택 시행하고자 할 때 지향하거나 회피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원칙은 <표 3-3>과 같다(제2조 제2항~제5항).

2.2.2. 연방 농업법 상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직불제28

스위스 연방 농업법 은 입법 근거와 취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농업 농촌

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방헌법 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범

적 수단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직간접적으로 연

27 “These federal measures are conditional on a reasonable degree of self-help and are

coordinated with regional policy instruments.”

28 허남혁 외(2013), 허남혁 김종화 이관률(2013)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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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있는 규정은 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러나 연방 농업법 은 그중

에서도 다양한 직불제를 중심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 증진하고

자 한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농업 부문을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혜

택과 전통적인 경관과 같은 공공재(positive externalities)를 공급하는 공급원으

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연방헌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정 기본 

목표와 방향에 따라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직불제를 설계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29 스위스 직불제는 기본 수준의 의무를 

준수조건으로 하는 일반 직불제(general direct payments)와 더 높은 수준의 의

무를 준수조건으로 하는 가산형 생태직불제(ecological direct payments)로 이루

어져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는 2013년 농업정책(‘AP (Agrarpolitik)

2014-2017’)을 도입하면서 15년 만에 개편되었다. 직불제는 현행 연방 농업법

내 독립된 표제(Title 3 Direct Payments)하에 반영 규정되어 있으며, 2014~17

년 동안 적용한다.

스위스 농업 정책 기조는 ① 가격지지 → ② 일반 직불제 → ③ 정책 목적별 

차별화된 직불제 + 상호준수조건 부과로 변해 왔다.30 직불제는 상호준수조건 

부과, 생태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비료 농약 저투입, 토양침식 완화, 전통문화 

등 농업환경과 전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직불제는 두 가지 중

심축을 바탕으로 개편되어 왔다. 일반 직불제는 환경 개선(질소와 인 감축, 윤

작 등), 동물복지 등 상호준수조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

다. 보다 높은 상호준수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생태직불제는 생물다양

성, 경관, 동물복지 등 비시장재를 공급하는 조건을 덧붙였다.

현행 연방 농업법 상 직불제는 기존 정책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제

도와 차이가 있다. 첫째, 연방헌법 제10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직불제의 정책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 제

29 스위스는 농민의 직불금 수혜 수준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30 보다 상세한 논의는 유찬희 김종인 박지연(2016) 45-5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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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둘째, 직불제를 구체적인 정책 목적과 연결(targeted)시킬 수 있도록 

세부 정책 수단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개편 운용하고 있다. 이 결과 직불제의 

효율성 효과성을 개선하면서도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잘성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제도를 개편했다.

현행 ‘AP 2014-2017’과 연방 농업법 을 통해 개편 시행되고 있는 7개 분야 

직불제의 기본 형태와 핵심 내용은 <표 3-4>와 같다.31 구체적으로 생산 품목

에 관계없이 경지면적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직불제(general area payments)를 

축소하고 정책 목표에 따라 제도를 세분화하였다. 식량안보 지불과 경관개선 

지불을 중심으로 하되, 생물다양성 지불, 경관 지불, 생산체계 지불, 자원효율

성 지불을 가산 형태로 더하였다. 기존 제도를 크게 바꾸는 과정에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이고자 이행직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연방 농업법 은 직불제 조항 이외에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별도의 표제(Title 3a: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를 두었다. 이를 

토대로 천연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지역 단위 정책을 대상으로 

일정 범위와 수준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일정 조건을 충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명시 조항이

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 농업법 상 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관련 규정의 구성, 주요 내용과 특징 등 개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면 <표 3-5>와 같다.

31 법률 규정상 개별 직불제에 대해서 기존의 ‘직불’(direct payment)이라는 용어 대신 

‘보조(금)’(subsid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해를 돕고자 직불이라는 용

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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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AP 2014-2017｣상 직불제 유형 

① 농장 직불(Subsidies for farmland): 조방적(방목 등) 농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경지면적을 토대로 

지원(특히, 농업경관을 유지하는 조건. 예컨대, 경사지에서 포도 재배 등)

② 식량안보 직불(Subsidies for ensuring supplies): 기존의 사육두수 기준 직불을 대체하며 경지면적 

기준으로 지원(평야, 경사지, 산악 등 생산조건을 고려하여 지원 비율이 다름)

③ 생물다양성 직불(Biodiversity subsidies): 농업과 관련된 특정한 종(種)과 서식지의 개선과 관련하여 

특정한 농업행위를 요구하는 직불

④ 경관개선 직불(Subsidies for the quality of the landscape): 농촌경관의 다양성의 보전과 촉진을 

위한 지원(다양한 작물의 윤작, 꽃 식재, 전통 농업행위 등에 대해서 지원)

⑤ 생산시스템 직불(Subsidies for production systems): 환경･동물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경지 및 사육두수에 대한 지원(예컨대, 유기농 재배, 동물복지 등)

⑥ 자원효율성 직불(Subsidies for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자원의 효율과 관련한 특정한 

생산기술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예컨대, 특정 거름의 활용, 토양보호를 위한 무경운 방법 등)

⑦ 전환 직불(Bridging subsidies): 직불제의 개편으로 직불금이 줄어드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며 

점진적으로 감축

<표 3-5> 스위스 ｢연방 농업법｣상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관련 직불제 규정 개요

표제

(Title)

장

(Chapter)

조

(Art.)
주요 내용 비 고

Title

3

Chapter 1

일반규정

Art.70

기본 원칙

- 농업인은 자신이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 

수령

- 직불제 종류와 형태 열거 규정

직불은 농업인의 상호준수조건 

이행에 대한 보상임을 명확화

Art.70a

요건

- 직불금은 생태성과증명 제공, 수자원･환경･동물복지 등 보호에 

관한 법 규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야 지급

- 생태성과증명의 요건과 방식(연방의회가 결정)

직불은 환경의무의 이행 및 

준수가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지불됨을 명확화

Art 70b

특별요건
- 여름용 목초지에 대한 직불 지불에 관한 특별요건 -

Chapter 2

보조(금)

Art.71

농장 직불

- 조방적(방목 등) 농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경지면적을 토대로 

지원. 특히 경사지 포도 재배 등 농업경관 유지 조건을 강조함. 
- 개별 직불제 개념, 종류 및 

형태, 요건 등에 대해서 비교

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개별 직불제와 관련하여 어떠

한 정책적 수단들을 장려할 

것인지를 연방의회가 결정할 

것을 의무화(“shall decide”)

Art.72

식량안보 

직불

- 기존의 사육두수 기준 직불을 대체하며 경지면적 기준으로 지원

- 평야, 경사지, 산악 등 생산조건을 고려하여 지원 비율이 다름

Art.73

생물다양성 

직불

- 농업과 관련된 특정한 종(種)과 서식지의 개선과 관련하여 특정

한 농업행위를 요구하는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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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표제

(Title)

장

(Chapter)

조

(Art.)
주요 내용 비 고

Art.74

경관개선 

직불

- 농촌경관의 다양성 보전과 촉진을 위한 지원

- 다양한 작물의 윤작, 꽃 식재, 전통 농업행위 등에 대해서 지원

-

Art.75

생산시스템 

직불

- 환경･동물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경지 및 사육두

수에 대한 지원(예: 유기농 재배, 동물복지 등)

Art.76

자원효율성 

직불

- 자원의 효율과 관련한 특정한 생산기술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

(예: 특정 거름의 활용, 토양보호를 위한 무경운 방법 등)

Art.77

전환 직불

- 직불제의 개편으로 직불금이 줄어드는 농가에 대한 지원

- 점진적 축소

Title 

3a
-

Art.77a

원칙

- 연방정부는 일정하게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천연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불

연방정부가 해당 직불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shall provide”)

Art.77b

보조(금) 수준
- 보조금 지급 수준 및 요건 등 -

2.2.3.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관련 기타 제도 및 절차

스위스 연방 농업법 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보호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직불제를 중심으로 농정을 전개해 왔다. 스위스 농정 핵심 

수단이 직불제이지만, 법률 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주요 정책수단인 직불제가 주로 실체법 성

격의 의무에 해당한다면, 기타 제도 및 절차는 주로 절차법 성격의 의무에 해당

한다.

현행 연방 농업법 상 기타 제도 절차에 관한 주요 조항은 중요한 정책 활동 

관련 예산에 대한 연방의회의 의무적 승인요건을 규정한 제6조(Framework for

payments), 지역적 차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각 주를 중심으로 의무

이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78조(The cantons), 연방의회를 통한 감시와 관리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79조(General supervision by the Confederation),

기업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제180조(Cooperation betwee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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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Art.) 주요 내용 다원적 기능 관련성

Art.6 

지불 골격

중요한 정책 활동 관련 예산에 대한 

연방의회의 의무적 승인요건 규정

중요 정책에 관한 연방의회 예산승인을 최대 4년으로 의무화함으

로써 정책집행의 연속성, 정기적 재검토･평가 및 정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Art.178 

주(州)

지역적 차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각 주를 중심으로 의무이행 책무 규정

정책과제의 구체적 이행을 각 주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규정 제정권, 기타 책임 있는 기관의 지정･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기반 정책집행 증진

Art.179

연방의 

일반감시

연방의회를 통한 감시와 관리･감독 의무 규정

각 주의 법률 이행을 연방의회가 감시하도록 하고, 법률을 제대로 

준수･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보조금을 삭감･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통제 강화

Art.180

단체와 기업체 

간 협력

기업체･민간단체와의 

협력 규정

연방정부와 각 주는 기업체･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적

절한 관리･감독체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Art.183

정보에 관한

강제 규정

개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규정

개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증거를 제출

하며, 기타 조사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직불에 지불을 위

한 의무이행 준수 강화

Art.187

연방농업법에

관한 경과

규정, 제2항

생태적 의무이행 증거에 관한 요건규정의 

최소한 유효기간 규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생태적 의무이행 증거에 관한 요건규

정을 최소한 5년간 유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 

제고

ganisations and businesses), 개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83조(Mandatory provision of information),

생태적 의무이행 증거에 관한 요건규정의 최소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187조(Transitional provisions to Federal Act on Agriculture) 제2항 등이다

<표 3-6>.

<표 3-6> 스위스 ｢연방 농업법｣상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관련 기타 조항 개요

3. EU

3.1. 유럽헌법조약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적 규범인 ‘유럽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은 농업 부문에 관한 별도의 절32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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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U 농업정책의 기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조약은 농업 부문에

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식을 확립할 때 농업 활동

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rticle Ⅲ-227.2(a)). 동 조약이 농업의 다

원적 기능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규정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3.2. 공동농업정책

3.2.1. 공동농업정책상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EU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농업정책은 1968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 개혁과 보완을 거쳐 대내외 농업 환경과 여건 변화에 대응해 왔다.

특히 1985년 개혁을 거치면서 농업에 대한 환경보전직불제도(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ESA)를 처음 도입하고, 오염 방지 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유

지 자연 보전 등을 위한 지원이 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후 EU는 공동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을 

환경적인 공공재를 생산해 내는 주체로 인식하는 한편, 영농 여건의 안정적 유

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EU Commission 2014).

이처럼 농업의 근원적 목적인 안정적인 식량 확보 외에도 영농 여건의 안정

적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면서 2013년 공동농업정책이 대폭 개혁

되었다. 2013년 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농업 생산이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

능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반영되었다(안병일 2014).

32 Part Ⅲ — The Policies and Functions of the Union, Title Ⅲ — Internal Policies

and Action, Chapter Ⅲ — Policies in Other Areas, Section 4 — Agriculture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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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개혁된 공동농업정책(CAP 2014-2020)은 크게 두 개의 축(pillar)으

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축(pillar 1)은 주로 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

두 번째 축(pillar 2)은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축은 농업 생산의 다원적 기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그러한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직불제 운영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축(농촌개발 정책)은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 환경 및 경관 보전, 경영 안정과 

빈곤퇴치 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으로 생산 유통 정보 관광 문화 

등의 기반시설 투자, 농촌 환경 및 조림사업과 산림생태계 개선 지원, 조건불리

지역 지원, 지식 전파와 컨설팅, 농촌기업 육성, 생산자 조직 육성, 유기농업과 

동물복지 지원, 작물보험과 자조금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요컨대 2013년 

개혁된 공동농업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주요 정책 목적과 관련 정책수

단은 직간접적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다.

3.2.2.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직불제

EU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책 수단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

이 특기할 만하다.33 개별 회원국 또는 각국 지방정부는 공동농업정책의 큰 틀 

안에서 자체적인 직불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EU가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채택 시행해 오고 있는 직불제 개요를 <표 3-7>

에 정리하였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거치면서 과거 농산물 생산 실적

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생산중립 또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단

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로 전환하였다. 단일직불제는 특정 작

물이 아니라 농가 단위로 소득을 지원하고, WTO 협정하에서 생산중립적 허용

대상보조(그린박스)로 분류된다.

33 예를 들어 환경보호 관련 직불제는 두 개 정책 목적 축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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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EU 공동농업정책 내 직불제 개요

정책 목적 축 직불제 분류 예산

제1축 직접지불 - 단일지불(SPS) - 소요예산 100% EU EAGF 부담

제2축 농촌개발

(CAP 213-215, 224, 225)

- 농업-환경지불제

- Natura2000지불

- 동물복지지불

- 산림환경지불

- 회원국별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

- EU EAFRD 50%, 회원국(지방정부 포함) 50% 

분담

(CAP 211-212)

- 조건불리지역지불

- EU EAFRD 50%, 회원국(지방정부 포함) 50% 

분담

자료: 허남혁･김종화･이관률(2013).

농촌개발 정책에 속하는 농업-환경지불제(Agri-Environmental Payments)와 

조건불리지역지불도 성격상 직불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농업-환경지불제

는 농촌개발 정책 예산 중 비중이 평균 22%에 이른다.

농가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상호준수조건을 지켜야 한다. 상호준수조건은 

2003년 개혁된 공동농업정책의 핵심이며,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

다. 상호준수조건은 법정관리요건(Statua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과

우수농업환경요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으

로 이루어진다.

법정관리요건은 환경, 식품안전, 동식물 건강,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법적 기

준으로 열여덟 가지 기준을 포함한다(EU 직접지불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제5조 및 부록 Ⅱ).

우수농업환경요건은 농지, 특히 더 이상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휴경

지를 농업 및 환경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직접지불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제6조 및 부록 Ⅲ).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토양 및 기후조건, 기존 영농 체계, 토지 이용, 윤

작, 영농관행, 농가 구조 등)을 반영하여 개별 회원국이 국가나 광역 수준에서 

최소조건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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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농업환경지불을 통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축인 농촌개발 정책 중 농업-환경정책(Agri-envi-

ronmental measures)의 일환으로 농업-환경지불제(Agri-environmental payment)

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환경지불제의 목적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비용분과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농민들이 농지 환경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의 농지 환경 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농업 부문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에 대한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므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도 직결되는 직불제 정책이다.

농업-환경지불제는 1980년대 후반 일부 EU 회원국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

였다. 1992년부터 공동농업정책 농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전환하여 EU 전체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였다.34 개별 회원국에서 반드시 도입 시행해

야 하는 정책이므로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현재 EU 27개 회원국과 지방정부

를 포함하여 88개 농촌개발 계획 모두에 농업-환경지불제가 포함되어 있다.

농업-환경정책의 핵심 목표는 농업의 환경친화적 조방화, 저밀도 목초지 시

스템 관리, 농가 통합 관리와 유기농업, 경관과 역사 유적지 보전, 가치 있는 

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관련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농업-환경지불제는 다양

한 정책 수단35을 실시하여 농업-환경정책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각 회원국이나 지방정부는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 

정책을 구체화한다. 각 회원국은 직불 지불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많

이 사용한다. 농업-환경지불제는 정해진 의무를 이행 준수하는 농가에 직불금

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세밀한 현장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34 농업-환경지불제는 현재 EU Regulation No. 1698/2005, 39.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35 유기농업, 통합적 생산, 농업 시스템 조방화(비료 농약사용 감축, 축산의 조방화),

윤작 및 휴경지 유지, 토양침식 방지 또는 저감, 유전자원(멸종위기, 유전적 퇴행위

기의 지역품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활동, 농지 내 역사유적 보전을 비롯한 경

관의 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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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교육, 시설지원 등 다양한 관련 지원정책들을 상호 병행하는 등 일종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한다.

3.2.4.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직불제 개편

EU는 2013년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면서(CAP 2014-2020), 직불제를 큰 폭

으로 개편하였다<표 3-8>. 2013년 직불제 개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기존 단

일직불제를 기본직불제(Basic Payments)로 대체하고,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기타 직불제를 녹색지불, 젊은 농업인 지불, 소농 지불 

등 다양한 형태로 재편 세분화하였다는 점이다. 직불제를 개편하여 회원국이 

개별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게 제도를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불지원 

시행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표 3-8> 2013년 개혁 공동농업정책과 직불제 개편 개요

직불제 종류 주요 내용

상호준수조건과의

연계에 따른 준수의무 여부

의무 자율

기본직불

(basic payment)
- 품목별 지불단가 차이 축소(2020년부터 완전 단일화) O

녹색지불

(green payment)

- 기후 및 환경친화적 농업 수행 농가 대상

- 작물의 다각화, 영구초지 관리, 특별생태구역(울타리 친 

농지, 휴경지, 경관관리구역 등)으로 관리

- 유기농은 자동적 대상 포함

O

젊은 농업인 지불

(young farmers scheme)

- 40세 이하의 신규취농자에 대해 5년 동안 기본지불을 

25% 증액
O

재분배지불

(Redistributive Payment)

- 30ha 이하 토지를 소유한 중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
O

품목연계지불

(coupled support)
- 특정 작물의 생산과 연계된 직불제 일부 시행 가능 O

조건불리지불

(Natural constraint support)

- 산악･고위도･경사지역 등 자연적 제한이 있는 경우 

추가 지불 가능
O

소농지불

(small farmer scheme)

- 소농 대상으로 경지규모와 무관한 ‘정액 지불’ 가능

(소농이 개별적으로 SPS와 소농직불 중 선택 가능)

- 액수는 지급대상자의 평균 수급액 또는 1㏊당 

평균지급액의 3배 수준(국가별로 500~1000유로 선)

O

자료: 허남혁･김종화･이관률(2013); EU Commission(20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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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제가 농가 소득 유지와 식량의 안정적 생산 등 농업의 본원적 기능

에 집중한 반면, 녹색지불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환경적 성과를 높이고

자 도입하였다. 2013년 개혁은 직불제를 ‘녹색화’(greening)라는 개념과 연계시

켜 시장개방 피해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농

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 즉 환경보전 및 유지라는 측면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농업 보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대가 또는 공공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려면 농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

환을 이뤘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직불제에서는 기본직

불에 환경 지불을 30% 추가 지급하여 환경 목적 달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

시하고, 향후 농업의 녹색화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강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미국

4.1. 연방 및 주 헌법

미국 연방헌법 에는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나 내용이 없지만,

농업부문 최상위 기본법으로 연방 법률인 농업법(Farm Bill) 을 제정 시행해 

왔다. 즉,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농업법 을 토대로 법제화되어 있다. 다만 

조지아, 캔자스, 미주리, 뉴욕, 노스 다코타, 와이오밍,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주 헌법에 농업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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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미국 주 헌법상 농업 관련 조항 및 주요 내용

주 조･항 주요 내용

캔자스
제11조 제1항 농업에 관한 실질 재산권 가치를 정하는 기준에서 농업용 토지 사용에 대한 평가와 세

금부과에 관한 조항제11조 제12항

미주리
제35조

농업정책에 관한 농무성장관의 책무, 농무성의 책무 수행에 관한 의회의 적절한 지원, 

농업자원의 보호, 증진, 개발을 위한 입법 기타 적절한 조치 의무

제36조 산림 증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의회의 입법의무

뉴욕

제1조 제7항(d)
농지의 배수를 위한 부동산 사용은 공공목적의 사용으로서 농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가 배수로를 건설･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법 제정 가능

제14조 제4항

주 정책은 자연자원 및 경관을 보전･보호하고 식료품과 기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지의 개발 및 개선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농지의 보호 등에 관한 적절한 규정 포함 의무화

노스

다코타

제8조 제4항 교육에서 농업개발에 대한 대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주립농업대학의 위치 

규정제8조 제6항

제9조 제8항 토지위탁(Trust Land)에 관한 조항으로서 교육과 자선 목적이 토지 임대 허용, 석탄지

역 토지의 경우 농업경작용 조건으로 임대를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법률로 

규정제9조 제12항

4.2. 연방 법률

4.2.1. 농업법 개정과 보전 프로그램의 정비 강화36

미국에서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 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농업 정책을 농업법 을 통해서 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 농업법 은 1933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국내외 경제 여건과 농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약 5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2014년 농업법

(Agricultural Act of 2014: 2014 Farm Bill, P.L. 113-79)은 2014년 2월 7일부터 

발효되어 2018년까지 유효하다.

36 임정빈(2014), Chite(2014), Johnson and Monke(2017)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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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법 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1년 농업법 (Agriculture and Food Act of 1981: 1981 Farm

Bill, P.L. 97-98)에서 농업보전(Agricultural Conservation)이 별개의 장(Title)으

로 독립된 이래, 1985년 농업법 (Food Security Act of 1985: 1985 Farm Bill,

P.L. 99-198) 개정 시 보전(Conservation)이라는 독립적인 장(Title Ⅱ)을 통해 

농업자원 보호 지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방정책 프로그램들이 도입

시행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2014년 농업법 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

한 직간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5년 농업법 이전에는 소수의 보전 프로그램만 운영했다. 오늘날 기준

으로 보면 그중에서도 2개 프로그램만 보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2014년 농업법 이전까지 20개가 넘는 보전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개별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고 수가 너무 많아 핵심 목적, 참여자, 기타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

서 혼란을 일으켰다. 2014년 농업법 제정 과정에서 수년 동안 논의를 거쳐 

지나치게 많은 보전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거나 통합 정비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농업법 은 기존 12개 활성 비활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개의 새로

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2개 프로그램을 기존 다른 프로그램에 통합하였다

<표 3-10>.

<표 3-10> ｢2014년 농업법｣ 내 보전 프로그램 통합･정비 내역

- 2018 회계연도까지 대규모 보전 프로그램 집행 승인: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CS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 새로운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승인

  * 폐지된 Wetlands Reserve Program(WRP), Easements under 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Farmland Protection Program(FPP) 내 규정을 대부분 유지

  * ACEP는 농지지역권(agricultural Land Easements)과 습지보전지역권(Wetland Reserve Easements)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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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기존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AWEP), Cooperative Conservation Partnership

Initiative(CCPI), Chesapeake Bay Watershed Program (CBWP), 토양침식 및 퇴적관리를 위한 

Great Lakes Basin Program(GLBP)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RCCP)을 승인

  * RCPP는 특정 지역과 자원 문제에 관한 연방보전기금 확보를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 기회 제공

-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WHIP)과 GRP에 따른 방목계약(Grazing Contracts)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을 재승인된 대규모 프로그램인 EQIP와 CRP에 각각 통합

자료: Stubbs(2014b) 재구성.

4.2.2. 농업법 상 규제 정책과 지원 정책 병행

1985년 농업법 을 토대로 도입 시행해 온 보전 프로그램은 대부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재승인 수정 변경되거나 확장 신설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기

술적 지원, 교육, 기초 응용연구를 통한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장려라는 기조

는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처럼 연방 보전정책과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사유

지에서 농업자원 보호 지원 및 환경 보전 영농방식을 실천하는 생산자에게 일

정한 혜택을 부여했다.

혜택 부여 조치는 규제 조치와 지원 조치로 나눌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 혜

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준수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조건을 지키지 않으

면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 성격을 지닌다. 다른 프로

그램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자발적으로 참여

한 농업인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4.2.3. 2014년 농업법 상 보전준수조건(conservation compliance) 제도37

경작지보전제도(sodbuster)와 습지보전제도(swampbuster)는 1985년 농업법

37 Stubbs(2014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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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두 제도를 묶어 보전준수조건

(conservation compliance) 제도라고 한다. 경작지보전제도와 습지보전제도는 

침식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규제 조치에 해당한다.

침식우려지(highly erodible land)에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경작지

보전제도에 따라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자연자원보전청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으로부터 승인받은 보전조치(approved

conservation system)를 수행해야 한다. 정해진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농가 지

원정책인 고정직불제, 마케팅 론(marketing loan), 가격보전직불제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습지보전제도에 따르면 습지를 보호하지 않고 배수, 평탄

작업 등을 하여 농지를 개발한 후 영농행위를 하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14년 농업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연방작물보험 

보조금(federal crop insurance subsidies) 개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침식 가능

성이 매우 큰 토지와 습지를 대상으로 한 준수의무조건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연방작물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쟁점이었다.

2014년 농업법 은 최종적으로 연방작물보험 보조금을 초지보호제도

(sodsaver)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혜택 목록에 추가시켰다. 요컨대 2014년 농

업법 하에서 경작지보전제도, 습지보전제도, 초지보호제도의 3가지 보전준수

조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2.4. 2014년 농업법 상 보전지원제도(conservation program)38

2014년 농업법 내 지원 조치 성격을 지닌 보전 프로그램은 1) 경작 농지 

지원제도(Working Land Programs), 2) 농지 은퇴 지원제도(Land Retirement

Programs), 3) 농지이용 제한 지역제도(Easement Programs), 4) 기타 보전 지원

38 Stubbs(20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보전 프로그램 규정 체계와 형식은 <부록 4>

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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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Other conservation programs)로 나눌 수 있다.

경작 농지 지원제도는 경작지에서 환경친화적 자원보전적 영농활동을 수행

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환경 

질 개선 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보전책무

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농업관리지원제도(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AMA) 등이 이에 속한다.

농지 은퇴 지원제도는 사유지인 농경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경작지 이용 관

리 행태를 변화시켜 환경적 편익을 증진시키면 연방정부가 일정한 대가를 지

불하는 제도이다. 농지를 휴경하거나 경작지를 숲 목초지 습지 등으로 전환하

는 등 농경지를 경작하지 않고 보전하면 농가에 임대료 수준의 직불금, 보상금,

비용분담, 기술지원 등과 같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보전하면 해당 생산자에게 임대료 수준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보전유보제

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가 대표적이다.39

농지 이용 제한 지역제도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농지를 영구적으로

(permanent) 또는 장기간(long-term) 이용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농지보전지역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건전산림보전제도(Healthy Forest Reserve Program: HERP)

가 이에 해당한다.

2014년 농업법 에서 폐지 통합 정비한 나머지 기존 보전지원제도는 기타 

보전 지원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기타 보전 지원제도는 특히 주요 유역의 생태

계 환경 보호, 지역별 자원 보전, 주요 수계지역 홍수 방지, 수자원 보호 및 공

급, 수질보전, 지역공동체 지원 등 해당 지역 사회의 관심사와 특정 현안 해결

을 목표로 한다. 주 정부와 지역공동체가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재원 

등 다각적인 민-관 합동 지원책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반영한 

결과이다. 지역 보전 파트너십 제도(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39 부속프로그램(subprogram)은 보전유보증진제도(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 경작습지보전제도(Farmable Wetlands Program: FW)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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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CPP)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종 보전 프로그램은 농업법 틀 안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프로그램별 특성과 관계를 <표 3-11>에 요약하

였다.

<표 3-11> ｢2014년 농업법｣ 내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주요 보전 프로그램 개요

분류 주요 내용 프로그램 종류

보전의무준수제도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의무준수가 요구되며, 의무준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 혜택 상실

- 경작지보전제도

- 습지보전제도

- 초지보호제도

보전

지원

제도

경작농지

지원제도

농경지를 활용하면서 생산에 투입된 경작지에 환경친화적･자원보전적 

영농 활동을 수행하는 생산자에게 비용 보전과 기술적･재정적 지원

- 환경 질 개선 지원제도

- 보전책무제도

- 농업관리 지원제도

농지은퇴

지원제도

사유지인 농경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경작지 이용･관리 행태를 변화시

켜 환경적 편익을 달성하면 연방정부가 일정한 대가 지불

- 보전유보제도

- 보전유보증진제도

- 경작습지보전제도

농지이용

제한지역

제도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농지를 영구적으로(permanent) 또는 장

기간(long-term) 이용을 제한하면 정부가 일정한 대가 지불

- 농지보전지역제도

- 건전산림보전제도

기타

보전지원

제도

해당 지역 사회 관심사와 특정 현안 해결을 목표로 주와 지역공동체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과 이를 통한 재원 등 다각적인 민-관 합동 

지원책 마련

- 지역 보전 파트너십 제도

- 보전혁신지원보조금

- 자발적 대중접근 및  서식지 

지원제도

4.2.5. 농업법 이외의 기타 보전지원제도

앞에서 살펴본 각종 보전 프로그램은 농업법 을 근거로 신설되었거나 재승

인을 거쳐서 현재까지 유지 운영되고 있다. 농업법 외의 다른 관계 법률을 

토대로 운영하는 보전 프로그램도 있다(별도 보전 지원제도로 분류). 이 보전 

프로그램은 필요하면 농업법 을 근거로 개정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① 기술지원제도(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TAP), ② 긴급재

해지원제도(Emergency Programs), ③ 유역보전제도(Watershed Programs)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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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제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 형태에 적

합한 과학적 보전정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기술지원제

도(TAP)의 핵심은 보전운영체제(Conservation Operations)이다.

긴급재해지원제도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때문에 훼손된 농지를 복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긴급 농지 보전 지원제도(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 갑작스런 자연재해로부터 수계 지역의 생명과 재산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 수계 지역 보호제도(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EWP), 기타 긴급 산림 복원 지원제도(Emergency Forest

Restoration Program: EFRP) 등으로 구성된다.

유역보전제도는 지역 후원자과 협력하여 토양 보전, 홍수 방지, 수자원 보

전 개발 이용 및 처리, 유역 조사, 댐 및 홍수방지 구조물 복구 등을 위한 활동

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유역 및 홍수방지 운영체제(Watershed and Flood

Prevention Operations)와 유역복구프로그램(Watershed Rehabilitation Program)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5. 일본

5.1. 일본국헌법

일본 헌법인 일본국헌법 안에 농업과 직접 관련된 조문은 없으나, 헌법 규

정 내 재산권 차별금지 조항 등을 농업 관련 조항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는 경향

이 있다. 제29조(재산권)와 제14조(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에서의 차별금지) 조

항 등을 토대로 농지 소유와 규제, 기업을 포함한 비농업계의 농업 진입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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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상 농업의 다면적 기능40 규정

5.2.1.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의 법적 성격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이하 식료 기본법 )은 농정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

칙 및 방침을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선언한 규정이며, 농업 헌법과 같은 성격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식료 기본법 의 목적은 식료 농업 농촌 관련 시책

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할 때 필요한 기본 사항,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며, 식료 농업 농촌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

진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

일본 농정은 식료 기본법 에서 제시한 정책과 이념을 토대로 개별법 단위

에서 추진된다. 즉, 식료 기본법 에서 국가 농정 목표와 수단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방향을 지침으로 활

용한다. 연차보고서 등에서 국가 시책이 식료 기본법 방향을 따랐는지 점검

한다.

5.2.2.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 상 농업의 다면적 기능 규정과 특성

일본 농업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식료 기본법 제4조에서 농정의 기

본 이념 중 하나로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제시하고 있다.41 동 조항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농촌에서 농업 생산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농산물 

공급 이외의 다면에 걸쳐 있는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2

40 일본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다면적(多面的) 기능’이라고 부른다.

41 “국토의 보전, 수원(水源)의 함양, 자연환경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형성, 문화의 전

승 등 농업 생산활동 결과로 생기는 식량 기타 농산물의 공급 기능 이외의 다면(多

面)에 걸쳐 있는 기능(이하, 다면적 기능이라 함)은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라는 역할에 비추어 장래에 걸쳐서 적절하고 충분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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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 기본법 의 네 가지 기본 이념(정책 목적)과 정책 수단 간 관계는 <그

림 3-1>과 같다. 식료 기본법 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정책 목적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이다.

<그림 3-1>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정책 체계

42 각 다면적 기능은 다음과 역할을 한다.

- 국토 보전 기능: 논이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물이 불어나는 것을 완화시키고,

밭둑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면을 평탄화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농업용수를 관

리하여 지하수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토사 붕괴를 막는 등 땅을 안전

하게 보호하는 기능이다.

- 수원 함양 기능은 관개용수와 빗물이 논 등을 거쳐 지하로 들어가 지하수 수위를 

유지시키거나 하천수로 하류에서 재이용되는 등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이다.

- 자연 환경 보전 기능: 미생물 활동에 의해 토양 중 유기물이나 수중 대기 중 오염물

질을 분해시킬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방출하여 대기 조성을 안정시

키고, 논 등이 다양한 생물의 생식지가 되는 등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다.

- 양호한 경관 형성 기능: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작물이 자라는 모습, 농가,

주변의 물가 및 동산 등이 함께 독특한 분위를 형성하는 기능이다.

- 문화 전승 기능: 과거부터 이어온 다양한 예능 의식, 농업 기술, 지역의 고유한 지

혜 등 문화적인 것이 전승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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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 기본법 상에서 나타난 기본 이념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료 기본법 의 최상위 정책 목적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

의 다면적 기능 발휘’(식량시책)이고,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내농업

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농업시책). 농촌은 농업 생산활동의 장

(場)으로, 그리고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으로서 이러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다(농촌시책).

식료 기본법 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확보할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지 않았다. 4대 정책 목적과 관련된 구체적 시책으로 ‘식량의 안정적

인 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식료 기본법 제2장 제2절)’, ‘농업의 지속적인 발

전에 관한 시책(동법 제2장 제3절)’,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동법 제2장 제4

절)’이 규정되어 있을 뿐,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담보할 구체적인 시책은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 체계는 농업 생산과 다면적 기능의 ‘일체성’ 때문이다. 농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다면적 기능의 발휘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면적 기능의 발

휘를 확보할 별도 정책이 없다. 식료 기본법 체계에서도 농업 부문이 야기하

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동법 제32조에서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 유지 증진’을 명시했고, 농약 및 비료의 적절한 사용, 가축배설물의 유효 

이용이라는 시책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과 환경 간의 이율배반적인 

관계는 식료 기본법 체계 안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농업의 존

재와 다면적 기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5.2.3.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 을 통한 농업의 다면적 기능 추구

식료 기본법 에서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관한 정책 이념 및 방향성만 정하

고 구체적인 정책 조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식료 기본법 과 정책 추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료 기본법 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비롯하

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담은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 (이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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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43 즉, 식료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식

료 기본법 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44

식료 기본계획 은 10년을 목표 기간으로 정하고 5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

다. 기본계획 시행 도중 정책 방향과 내용을 점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

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식료 기본계획 제15조).45 이처럼 식료 농업 농촌 정책은 식료 기본법

→ 식료 기본계획 → 법률안 예산안 작성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

한다(김응규 2013: 41-42).

일본은 지금까지 식료 기본계획 을 4차례(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농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2015년 식료 기본계획 에서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46

43 식료 기본계획 에는 1)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2) 식료자

급률 목표, 3)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하여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시책, 4)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제15조 

참조).

44 食料農業農村基本政策研究会(2000), 제23항.

45 예를 들어, 2005년 3월 식료 기본계획 에는 농지의 유효 활용과 경작포기지 대책

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농지제도의 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등이 개정되었다. 또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식품산업사업자, 소비자단

체)이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식료 기본계획

에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식량자급률 향상 협의회’가 설립되었고, 관련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이어졌다.

46 상세한 내용은 <부록 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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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직불제를 통한 다면적 기능의 강화

5.3.1. 직접지불제의 역할

일본 역시 최근 직불제를 확대하여 다면적 기능을 보다 많이 제공하려고 한

다. 한국과 농업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 이처럼 다원적 기능 직불제를 새롭게 

농업 보호에 활용하는 정책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접지불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김태곤 2014a: 168). 첫째, 가격

지지제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농업 

생산과 연계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농지 등 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 셋째, 상호

준수조건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실행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넷째,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여 식량자급 능력을 높이고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5.3.2. 식료 기본법 상 직접지불제

가.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시책 강구

식료 기본법 에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관련하여 ‘농촌의 종합적인 진

흥’(제34조)과 그 일환으로 ‘중산간지역(中山間地域)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

다(제35조). 생산조건이 열악한 중산간지역 등에 일본 농지 면적의 약 40%가 

분포할 뿐만 아니라, 다면적 기능 발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럼에도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과소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연적 경제

적 사회적 조건이 불리하여 유휴농지가 늘어나면서 지역 활력 및 다면적 기능

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7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중산간지역 등의 유휴농지 발생을 방지하여 다면적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법에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

47 食料 農業 農村基本政策硏究會(2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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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두었다. 동 조항에서는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작물

의 도입, 지역특산물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한 농업 기타 산업 진흥에 의한 취업 

기회 증대, 생활환경 정비에 의한 정주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시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48, 49

동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 기타 산업의 진흥에 의한 취업 기회 

확대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① 신규작물의 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무이자 

자금의 대여, ②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

의 정비, ③ 기타 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입지에 대한 자금 융통 등이 있다. 그리

고 ‘생활환경의 정비’는, 조건의 불리성에 의해 농촌 중에서도 인구감소가 현저

한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정주의 촉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규정을 둔 것

이고,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① 도로의 정비, ②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③ 농업

배수시설의 정비 등이 있다.50

나. 중산간지역 등에서의 직접지불제51

동법 제35조 제2항은 “국가는 중산간지역 등에서 적절한 농업 생산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 생산조건에 관한 불리함을 보정하기 위

한 지원 등을 하고, 이를 통해 다면적 기능이 특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시책을 

48 여기서 ‘중산간지역’이란 도시적 지역, 평지농업지역, 중간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이라는 지역 구분 중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4개의 지역구

분의 결정은 우선 도시적 지역을 정하고 다음으로 산간농업지역과 평지농업지역을 

결정하며 그리고 남은 지역이 중산농업지역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농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규정이 필요해서 동법에서는 산

간지(산간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령상으로는 ‘산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와 그 주변의 평지 이외의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食料 農業 農村基本政策

硏究會 2000: 100-101).

49 중산간지역 등에서 ‘등’에는 ‘산간지 및 그 주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고, 농업의 생산지역조건이 불리한 지역’ 즉, 섬 

등을 의미한다.

50 食料 農業 農村基本政策硏究會(2000: 101-102).

51 김태곤(2014b)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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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농정개혁대강’에서는 중산간지역

의 직접지불제 도입을 명기하고 있었지만, 제35조 제2항에서는 직접지불제를 

명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조항 중 ‘농업 생산조건에 관한 불리함을 보정

하기 위한 지원’을 직접지불제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吉田俊幸 2006: 64).

이와 같이 식료 기본법 에서는 동법의 이념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달성할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다. 식량자급률

을 높이고 농지를 확보해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지면

적의 40%를 차지하는 중산간지역에서 영농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다

면적 기능은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토 및 환경 정책에서도 필수불가결했다

(吉田俊幸 2006: 64).

한편 동 조항 중 ‘적절한 농업 생산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란, 농업 생산활동이 단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경작과 물 관리 등의 활동이 일

정 기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농업의 생산조건에 관한 불리함을 

보정하기 위한 지원’을 활용해 ‘다면적 기능을 특히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

구한다는 것은 중산간지역 등에서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

인 등에 대해 평지지역과 중산간지역 등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그 불리한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을 하고, 그 농업자 등이 적절한 농업 생산활동

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의미이다.52

동 조항에서 ‘특히’라는 문구가 중요하다. 동법의 체계상 농업의 존재 자체

가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일체성) 제35조 제2항과 같이 다면적 

기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시책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산간지역 등에서는 생산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영농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

렵고, 다면적 기능 공급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산간

지역 등에 한해 다면적 기능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作山巧 2006: 28-29).

52 食料 農業 農村基本政策硏究會(2000: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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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직접지불제

일본에서는 농촌 지역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의 공동 활동이 약화되

고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 활동도 어려워져 농가

가 농업용지, 수로, 농로 등 지역자원 보전 관리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함께 다면적 기능을 

보전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10월 농림수산성은 ‘농지 물 환경의 보전향상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 그 기반인 농지

물 환경의 보전과 질적 향상을 꾀하고 농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순환 기능

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 대책에서는 자원 보전, 환경보

전형 농업 추진을 위해 포괄적인 직접지불제도 도입하였다. 이미 2000년부터 

식료 기본법 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었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와 비교하

면, 농지 자원 환경의 보전 및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제도이다. 중

산간지역 대책은 농업 생산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농지 등을 보전하고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 ‘농지 물 환경의 보전향상대책’은 식

량 공급과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 농지 물 등의 자원과 환경을 보전 및 증

진하기 위한 대책이고, 영농활동과 함께 지역적인 조직까지 확대한 지역진흥대

책이다(吉田俊幸 2006: 61).

이러한 직접지불제는 ‘농림수산업 지역의 활력창조플랜(2013년 12월 10일 

농림수산업 지역 활력창조본부결정)’을 근거로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

능의 유지 발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에 시행된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

る法律) (이하 다면적 기능 법 )을 근거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동법에 근거

하여 ‘일본형 직접지불제’를 법제화하여 지역 공동 활동이나 농업활동의 지속

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53, 54

다면적 기능 법 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인



50

정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단위에서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다면적 기능 발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 공동 활동을 핵심으로 규정하였다(제2조).

동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기본지침과 촉진계획 책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동법 제3조와 제7조에서는 농업인 단체 등이 직접지불 대상이 되

고자 할 때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정의하였다.55

6. 소결

스위스, EU,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각

국의 헌법과 법률 및 그에 근거한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표 

3-12>.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각국의 헌법적 태도는 개별 국가의 헌

53 ‘일본형 직접지불제’에는 ‘다면적 기능 지불’,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 ‘환경보전

형 농업 직접지원’ 등이 있다. ‘다면적 기능 지불’은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

동 활동을 지원하는 ‘농지유지 지불제’와 지역자원(농지, 수로, 농로 등)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게끔 공동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향상 지불제’로 이루어진다.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은 유휴농지가 생겨 다면적 기능 저하될 수 있는 중산간지역 내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마을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다.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원’은 환경보전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에 수반되는 추가

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4 상세한 내용은 <부록 5>를 참고하기 바란다.

55 농업인이 조직하는 단체 등은 일본식 직접지불 대상이 되는 아래 활동과 관련된 대

책 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제3조, 제7조).

① 농지, 농업용수 등의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 활동 [다면적 기능 지불 대상]

가. 수로, 농로, 농지방면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농지 유지 지불 대상]

나. ‘가’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개량, 보수 등의 대책 [자원 향상 지불에 해당]

② 중산간지역(中山間地域) 등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유지시키고자 추진하는 대책 

[중산간지역 등 직접 지불 대상]

③ 자연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 활동을 추진하는 활동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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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역사와 헌법체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배경, 국내 산업구조와 경

제발전 수준 단계, 대내외 정치적 정책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판단, 국민의 관

심과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르다.56 그러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농업 농촌

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이론적 학문적 차원에서만 다루어

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과제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농업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상위 근본 규범인 헌법 을 근거로(스위스)

또는 적어도 농업 분야의 헌법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농업기본법을 토대로(EU,

미국, 일본)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국가 정책적 목표와 방향을 명

확히 제시하였다. 규범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

책적 수단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재원을 확보하여 적용 집행하고 

있다.

각국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현대사회에서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국토 균형발전, 안

정적인 식량 확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 전승, 기타 식품안전 및 동물복지 등 국가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의 

증진에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실

천하고 있다.

주요 농업 국가에서 다원적 기능을 법 제도에 반영해 온 경험은 향후 헌법 

및 농업기본법의 개정과 정비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주요 함의와 시사점은 제5장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56 외국 사례를 일률적으로 한국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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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주요 국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규범 체계 비교 및 주요 시사점/법･정책 과제

국가
규범 스위스 미 국 일 본 한 국

주요 시사점 및
법･정책 과제

헌

법

규정

체계와

형식

- ｢연방헌법｣ 내 [제7
절 경제] 부문의 제
104조에서 독립적 
농업조항 규정

- 다원적 기능 관련 
연방의 권한･책무와 
농업인의 상호준수 
조건 명기

- ｢연방헌법｣에는 농
업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 부재

- 일부 주에서는 개별 
주 헌법을 통해 농
업 관련 조항 규정

- ｢일본국헌법｣에 농
업과 직접 관련된 
조항 부재

- 농업 및 농지 등 농
업에 관한 사항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규정 부재

- ｢대한민국 헌법｣ 내
[제9장 경제] 부문
의 일부로 농업조항 
규정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직접 언급하
고 있는 명시적 규
정 부재

- 헌법규정을 통해 농
업･농촌의 다원적 기
능을 국가 농정 기본 
목표와 방향의 하나
로 명확히 제시

- 국민적 합의 형성과 
하위 관계법령 체계
화 근거 확보

헌

법
주요 내용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강화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연방의 조치권한 및 
지원 책무 명시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직불제 
보상 근거 및 환경
보호 요건 충족 상
호준수조건 명시

- 각 주 헌법 상 농업 
관련 조항과 내용은 
다양

- 농업 관련 세제, 농
업정책 관련 입법의
무, 농지 관련 규제, 
농지보호 의무, 농
업 관련 교육 증진, 
농업경작지 조건 등

- 헌법규정 내 재산
권･차별금지 조항 
등을 농업 관련 조
항으로 해석･논의

- 제29조(재산권), 제
14조(정치･경제･사
회적 관계에서의 차
별금지) 조항 등을 
근거로 농지소유･규
제 논의

-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 소작제도 금
지, 예외 조항 존재

- 농업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정책 계획 
수립･시행

- 국가 균형발전을 위
한 지역경제 육성의
무 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주요 내용 언
급 필요

- 다원적 기능은 농업 
분야의 수혜적 보조
가 아니라, 국가 전
체 복지･이익 증진을 
위한 것임을 헌법 정
신으로 선언

법

률

기본

법

규정

체계와

형식

- ｢연방 농업법｣ 내 
직접지불제 등에 관
한 독립 Title

- 다원적 기능 조치 
시행에 관한 연방의 
의무와 농가의 상호
준수조건 명시

- 다원적 기능 조치사
항 대부분 의무화
(“shall ~”)

- ｢농업법｣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
능을 직접 언급하
고 있지는 않으나, 
별도 표제인 ｢Title 
Ⅱ - Conservation｣
에서 보전 프로그램 
통합 규정

- 개별 보전 프로그램 
구체화

- ｢식료 기본법｣에서 
농정 정책과 이념 
제시

- 농정 기본이념 중 
하나로 농업의 ‘다면
적 기능 발휘’ 명시

- 다면적 기능 발휘에 
관한 구체적 정책수
단은 미규정

- ｢기본법｣ 내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
능 증진]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사항 부분적･단편적 
규정, 기타 타 조항
들에서 산발 규정

- 선언적･포괄적 문구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헌법가
치와 정신을 실현하
기 위한 기본법 정
비･개선

- 별도의 독립된 절을 
통해 다원적 기능 사
항 강화 및 통합 규정

- 상호준수조건 구체
화･명시

주요

내용

- 다양한 직불제의 개
념, 종류, 형태, 요건 
등 구체적으로 규정

- 농민의 상호의무준
수 명시

- 기타 절차적 사항 
강화

- 다양한 보전 프로그
램의 명칭, 목적, 정
의, 요건, 재정･예산
사항 등 구체적으로 
규정

- 지원을 위한 의무사
항 규정

- ｢식료 기본계획｣을 
통한 농업의 다면적 
기능 시책 수립･시
행 의무

- 간접 규정을 근거로 
중산간지역 등 직불
제 도입･시행

-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전통 농
경 문화의 계승, 농
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기후변
화 대응 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사항과 
내용의 반영을 위한 
종합 재정비

- 농업기본법을 비롯한 
농업 관계법령체계 전
면 재정비

법

률

직불

제법

규정

체계와

형식

주요

내용

-직불제 관련 정책･조
치에 관한 사항은 상
기 ｢연방 농업법｣ 내
에서 통합 규정

- 직불제 관련 별도의 
독립적인 통합법률 
부재

- 보전 프로그램에 통
합 규정

- 2015년 ｢다면적 기
능 법｣ 제정, 법제화

- 이행조건 구체화･의
무화, 농업인단체 계
획수립 의무

- 다면적 기능형 직불
제,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원제 등

- 직불제 관련 별도의 
독립적 통합법률 부재

- 개별 관계법령을 근
거로 직불제 정책･
조치 수립･시행

- 농업기본법 전면 개
편을 통해 직불제 통
합 규정 또는 필요한 
경우 직불제 관련 별
도의 독립적인 통합
법률 입법･시행

- 다양한 한국형 직불
제도 창출, 면밀한 계
획･설계

- 상호준수조건 등 이
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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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과 제도

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다원적 기능

1.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 다원적 기능의 범위

한국 헌법 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신 기

본법 에서 다원적 기능(‘공익기능’)의 정의와 범주를 제시하였다.57

동법 제2조(기본 이념) 제1항에서는 농업의 역할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

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략)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

행하는 기간산업 (후략)”으로 정의하였다.

동법 제3조(정의) 제9항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5) 생태계의 보전, 6)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에 해당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동법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소비자 등의 책임)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적시하였다. 동조 제1항에

57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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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을 증진 (중략) 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이 가진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 부문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조 

제3항에서는 “생산자단체는 (중략)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조 제5항에서는 “소비자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명

시하였다. 다원적 기능 수요자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다.

동법 제6조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

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최

대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율성 추구라는 대원칙을 제시하였지만, 동

시에 식량 공급 등 기본적 기능 외에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 제9조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근거와 목적을 제시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

업 농촌의 공익 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

여, 공공 부문에서 다원적 기능을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높이고자 하였다.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외부 여건 변화 때문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 약화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58 동법 제56조(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59

58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

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59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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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6절에서 다원적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동법 제3조

에서 제시한 정의 중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제44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제45조)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47조

와 제47조의 2에서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다루고 있다.

1.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 다원적 기능의 속성

기본법 에서 규정한 다원적 기능의 범주는 선행연구 범위보다 좁다<표 

4-1>. 국제 논의 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식량안보, 환경보전을 포함

하고 있지만, 농촌 활력 증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동법 제9조의 

국토 균형 발전을 농촌 활력 증진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균형 

발전을 다원적 기능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상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법 은 실증적 관점(positive approach)보다는 규범적 관점(normative

approach)에서 다원적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Casini et al.(2004)이 주장한 것처

럼 “농업 부문 구조, 생산 과정,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물질적 비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할 잠재력을 갖추어, 사회적 기대와 수요를 

만족”시킨다고 보면서, 다원적 기능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60

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 농촌

의 공익 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60 보다 상세한 논의는 유찬희 외(2016) 116-11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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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량

안보

경관  

보전

동물

복지

생물  

다양성
여가

문화  

유산

농촌  

활성화

환경 

보전

Miceli(2005) ○ ○ ○ ○ ○ ○ ○ ○

Potter and Burney(2002) 　 ○ 　 ○ 　 　 ○ 　

OECD(1998b) 　 　 　 ○ 　 　 ○ ○

van Huylenbroeck et al.(2007) ○ ○ 　 ○ 　 　 ○ ○

OECD(2001) ○ ○ ○ ○ ○ ○ ○ ○

Sakuyama(2003) ○ ○ ○ ○ ○

van Huylenbroeck and Durand(2003) ○ ○ ○ ○

Cahill(2001) ○ ○ ○

유진채 외(2010) ○ ○ ○ ○

공기서 외(2013) ○ ○ ○ ○

오세익 외(2001) ○ ○ ○ ○ ○

이재옥(1999) ○ ○ ○

유진채(1999) ○ ○ ○ ○ ○ ○

｢기본법｣ ○ ○ ○ ○

주 1) 각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다원적 기능과 비상품 산출물을 모두 포함함. 

  2) 환경 보전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토양 보전, 수질 정화, 대기정화, 기후 완화 등을 포함함.

  3) 농촌지역 활성화는 고용을 포함함.

  4) 오세익 외(2001)는 식량안보에 식품안전성 보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5) van Huylenbroeck and Durand(2003)에서는 농촌다운 삶의 방식(rural way of living)도 제시하였으나, 이 표에서

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포함시켰음.

자료: 유찬희 외(2016: 105) 재구성.

<표 4-1> ‘다원적 기능’ 범위 비교

기본법 에서 정의한 다원적 기능 중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

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소의 방지, 생태계의 보

전은 영농 활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농업 부문에서 파생되는 외부효과

와 연계된다.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만이 (농촌) 지역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법 상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은 강한 다원적 기능(strong multifunctionality)보다는 약한 다원적 기능(weak

multifunctionality)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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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다원적 기능과 강한 다원적 기능>

다원적 기능을 지향점에 따라 약한 다원적 기능과 강한 다원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Sakamoto 

2007). 약한 다원적 기능을 지향하면 기존의 생산주의 중심(productivism-oriented)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편(repositioning)하여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를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유인한다. 동

시에 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줄이려 한다(Sakamoto 

2007).

강한 다원적 기능은 기존의 산업적 농식품 시스템(industrial agro-food system)에서 탈피하여, 농업을 

보다 통합적(holistic)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territorially based) 농촌 개발에 포함시키려 한다

(Sakamoto 2007, Wilson 2008).61

2. 헌법 과 다원적 기능

이 연구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 에 포함시켜 농업 농업인 농촌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과도 관련 

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원이 당위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묵시적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

적(공익적) 가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62

다원적 기능이 사회 성원에게 가치를 지니며,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념을 헌법 에 명시하고자 한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근거

를 갖추어야 한다.

61 이태호(2017)에서 주장하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 제123조에 추가하자는 

주장도 이 개념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듯하다.

62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한 국내 연구 중 다수가 다원적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가

치를 평가한 뒤, 이러한 가치를 공공 부문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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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헌법 가치 부합 여부

첫째, 다원적 가치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헌법 에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

해야 한다. 헌법 의 정의 또는 개념을 살펴보면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

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

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김철수 2007: 11)이면서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기본법”이다(권영성 2010: 3).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헌법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63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

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한다.”

헌법 은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이므

로 다른 모든 법적 규범이나 가치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데 이론이 있

을 수 없다.64, 65 헌법 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판례를 보면, 헌법 상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 국민의 기본권, 즉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헌법 제1조와 제2장에 나타나 있듯이,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 자유, 교육, 근로, 인간

다운 생활(복지), 안전 및 평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및 주거 등이다.

63 헌법재판소 1989. 9. 8. 88헌가6 결정.

64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도 직 간접적으로 헌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65 “헌법은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 의견이다. 헌법은 공동체의 최고규범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지

켜야 하는 것이고, 한 번의 헌법위반이라도 이를 눈감을 때에는 또다시 우리 헌법

을 장식적 규범으로 되돌아가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서이다.”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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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를 고려하면 앞서 했던 ‘가치가 헌법 에 포함되려면 어떠한 성격

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앞서 언급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헌

법 가치에 부합하는가?’로 바꾸어 다시 물을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헌

법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면 헌법 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기본 성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 에 제시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인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

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5) 생태계의 보전, 6)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은 헌법

기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인간다운 생활’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및 생태계의 보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및 주거’와, 수자

원의 형성과 함양 및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는 ‘인간다운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은 헌법

제9조와 관련 있다.66 요컨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헌법 가치에 부합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헌법 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창출에 대한 국가 지원 책무를 명

시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이 조건을 판단하려면 국민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필요로 하는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헌법 에 다원적 가치를 명시

하려면 가치가 보편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농업 농촌이 다원적 기능을 창출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농업인이 그러한 권리를 마땅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헌법 에 명시된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기본권인 자유, 평등, 복지(삶의 질), 안전, 평화, 깨끗한 

환경 등이다.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이러한 기본권

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명시된 것이다. 따라서 농업 농

66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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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농업인이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원받는다는 권리를 헌법 에 포

함하려면 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즉, 국민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편타

당하다고 여겨야 한다.

국민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함에도 현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

능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국가 책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앞서 

살핀 다원적 기능의 공공재적 성격 및 시장실패로도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지 여부는 다음 소절에서 살펴본다.

2.2.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

국민이 농업 농촌에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성장 제일 기조 속에서 식량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었

다. 시간이 흐르고 삶을 둘러싼 여건이 바뀌면서 국민은 농업 농촌이 제공하

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원적인 기능에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요컨대, 먹거리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품질과 안전성, 깨끗한 

경관, 소비 공간으로서의 농촌 등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요구를 하고 있다.67

67 비슷한 연구 결과는 곽소윤 이창훈(2015)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응답자가 가장 우려

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쓰레기 증가, 자연자원 고갈, 수질오염 등이었다. 생태계 서

비스에서 받는 혜택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3.5%였고, 세부 항목별로도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곽소윤 이창훈 2015: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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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민 비중

단위: %

주: ‘농업･농촌 기능 중 사회･문화적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그림 4-2>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부담 의향

단위: %

주: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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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조사 결과 응

답자 중 61.2%가 농업 농촌 기능 중 사회 문화적 다원적 기능이 가치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그림 4-1>. 응답자 중 54.6%가 ‘국가 정책으로 농업 농촌의 공

익적 기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4-2>. 납세자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헌법 내 농업 관련 조항과 다원적 기능

3.1. 헌법 제123조와 다원적 기능

헌법 에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고자 한다면 농업 관련 국가 책무를 규정한 

제123조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다원적 기능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그럼에

도 사회적 기대만큼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가 책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제123조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헌법 가치 부합 여부를 사회복

지국가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1.1. 헌법 기본 원리로서 사회복지국가원리

한국 헌법 이 사회복지국가원리를 기본원리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는 데

는 거의 이견이 없다.68, 69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68 예를 들어 헌법 전문(前文)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각인의 기

회를 균등히 하고” 및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정의로

운 사회’의 이념을 수용하여 사회국가원리(복지국가원리)를 국가목표로 천명하였다.

69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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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자유방임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라고 정의한다.

요컨대 사회복지국가원리는 1) 사회정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자본주의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려는 원리이고, 2)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의 

생활 영역에 개입하는 원리이며, 3)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까지도 강조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국가는 사회 현상에 적극적으로 관여 간섭 분

배 조정하여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국가,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를 지닌 국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이다.70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

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국가원리는 하나의 헌법 지침으로서 국가기관에 정의

로운 사회 질서를 마련하도록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직접적인 효력

을 지닌다. 사회복지국가원리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헌법 정책적인 방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헌법상 기본원리이자 헌법적 

기본원칙으로서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복지국가원리는 헌법 개정 

권력을 구속하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며, 재판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헌법적 원칙으로서 사회복지국가원리는 국가기관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국가목표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국가원리는 국가 행위에 지속적인 

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

를 수용하였다.” (헌재 2002.12.18. 2002헌마52)

70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

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

가이다.” (헌재2002.12.18. 2002헌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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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이 이에 부합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런 점에서 사회복지국가원리는 입법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법 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법 적용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지속적인 기

준(해석지침)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입법자는 입법 형태로 사회복지국가원리

를 실현할 의무를 지니고, 행정 및 사법기관은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에 대해 법을 집행하고 해석 적용해야 한다.

3.1.2. 사회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 조항

한국 헌법 은 사회복지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구현하고자 사회적 기본권 

보장,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경제 질서의 규제와 조정 등에 관한 개별 조항들

을 두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이하 경제 조항(또는 경제 헌법71)은 경제 

질서의 규제와 조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인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

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간주되고 있다.7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란 사유재산제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지만, 사회복지 사회정의 경제민주화 등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의 규제

와 조정을 허용하는 경제 질서를 뜻한다.73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주의)

71 헌법상 경제에 관한 제9장은 제119조 이하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

한 영역과 부문에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에 따른 국가경제정책 목표를 설

정 제시하고 있다. 농지의 경자(耕者有田)원칙과 소작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제121

조, 농어업 보호 육성 및 농 어촌종합개발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제

123조 제1항 및 제2항, 농 어민의 이익 보호에 관한 제123조 제4항, 농 어민 등 경

제적 약자의 자조조직 육성에 관한 제123조 제5항 등을 국가농업정책에 관한 직접

적인 근거조항에 해당한다.

72 “우리 헌법상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

유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재 1996.4.25. 92헌바47)

73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은 독일의 Walter Eucken 등 질서경제학파가 토대를 다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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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경제재의 생산과 분배를 원칙적으로 자유경쟁 원칙에 맡기되,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한도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의무로 되

어 있는 경제헌법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의 특징은 

사유재산제의 보장,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그리고 사회정의(또는 경제민주화)

의 지향 등이다.

헌법 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에 관한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은 국

가 경제정책의 헌법적 근거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

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조치

를 정당화한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개별 경제조항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정책을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 급부의 제공 경제재 재분배 등의 경제행위를 통해 국민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헌법 은 제119조 이하의 개별 경제조항을 통해 경제영역에서의 국

가 목표와 과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과 헌법이 구현해야 할 ‘공공복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19조 이하 개별 경제조항을 근거로 국가경제 영역 전반에서 발생하

는 모든 부정적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와 책무를 지게 

된다.

3.1.3. 헌법 상 구조정책 목표로서 농업조항

헌법 은 제123조에서 특히 농업정책(제1항, 제4항, 제5항)의 필요성을 구체

병철(2007)에 따르면 Eucken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려면 7개의 구성 원칙(완

전경쟁 가격체계의 기본원칙, 통화정책 우위의 원칙, 개방적 시장의 원칙, 사유재산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책임의 원칙, 경제정책 일관성의 원칙)과 4개의 규제 원칙(독

점규제의 원칙, 공정한 소득재분배의 원칙, 외부효과 수정의 원칙, 시장에서의 비정상

적 공급반응에 대한 수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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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강조하여 농업 부문의 구조정책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정

책은 1) 지역 간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2) 국민 경제 차원에서 특정 경제 분

야를 변화된 시장조건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하거나, 3) 경쟁에서의 상이한 

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나 일정 경제 부분을 지원

하려고 시도하는 경제 정책을 뜻한다. 국가가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 부문별로 시장 영역에 일정 부분 관여

하고 개입하여, 시장 경쟁이 국가 지원 조치를 통해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정책의 목적이다.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은 지역 경제구조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기 쉽기 때

문에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는 경제가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을 일차 대상으로 하

되, 궁극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지역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력이 강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고, 거주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국가 지역정책

은 탈농 현상과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인

구 분산을 꾀하고자 하는 목표와 효과를 가진다.74

74 “헌법 제123조가 규정한 지역경제육성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

형의 축소에 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지역적 경제구조에 있

어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헌법 제123조 제1, 4, 5항에서 경제력이 일반

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농어촌 지역과 농 어업 경제부문에 대한 보호 육성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육성’의 목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단

지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력이 강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의 거주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국가지역정책은 농 어촌

의 이주현상과 대도시에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인구

분산을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

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정

책적 목표를 촉진토록 하는 데 있다(헌재 1996.12.26. 선고, 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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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헌법상 농업 조항 정비 필요성과 방향

사회복지국가원리는 헌법 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

는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헌법상 기본 원리는 국가입법의 지침이자 모든 국가

기관을 구속하는 행위지침으로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헌법적 원

칙으로서 사회복지국가원리는 국가기관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국가목표 조항

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 은 제119조 이하(경제에 관한 제9장)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 사회복지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헌

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경제헌법)은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적 목표이자 

근거로서 개별 조항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근거가 된

다.

헌법 의 해당 부분에 국가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농업조항을 포

함시키고 국가 농업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구체

적 입법이나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뜻이다.

헌법상 농업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에 따른 국가 경제정책 목표

조항이자 구조정책 목표조항으로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헌법적으로 

구속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별 농업조항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계획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구체

적인 의무와 책무를 지게 된다. 이로써 헌법상 농업조항 확보의 정당성과 타당

성, 필요성이 도출된다.

다원적 기능을 헌법 (제123조)에 포함시킬 근거는 사회복지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다원적 기능 제공을 장려하

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개인의 생활 영역에 개입(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하는 것은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부합한다. 둘째, 다원적 기능이 갖는 공공재 속

성 때문에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사회 성원에게 가장 바람직한 수준만큼 공

급되지 않는다(시장실패). 헌법 에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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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다원적 기능은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원적 기능의 범주에 농촌 활성화가 포함되기 때문에(<표 4-1>) 농촌 활

성화와 환경 보전을 비롯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한

층 강화할 수 있다.75 넷째,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외부효과

를 늘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 감소

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국가원리를 

반영한다.

3.2. 경자유전 원칙과 다원적 기능76

다원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게끔 원칙을 천명하는 방안 중 하나

로 다원적 기능 관련 내용을 헌법 조항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

한 지향점을 보다 실천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헌법 제121조(경자유전의 원

칙)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다원적 기능 발현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 파악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 농촌에서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은 대부

분 영농 활동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영농 활동 주체는 일을 하려는 동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경작자가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동기 부여를 효과

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렵다(Timmer 1988: 293). 영농 활동과 방식에 결정적인 

75 제123조에 사회적 경제 기업(조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체적으로 

자조 조직 성격을 사회적 경제 조직을 헌법 제123조에 포함시켜, 지역순환 경제

에 기반한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지역 사회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

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김대훈 2017). 이러한 주장은 강한 다원적 기능과 

연결 지을 수 있고, 농촌 공간에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상세한 논의는 연구 범위를 벗어나 다루지 않았다.

76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펴보려면 농지법 관련 법령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까지 분석하는 것은 연구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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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 소유의 근거 조항이 다원적 기능 발현에도 중요한 토

대가 됨을 시사한다.

둘째,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다원적 기능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자본이 유입되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영농

에 이용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3.2.2. 및 3.2.3. 소절 참조). 이는 

필연적으로 다원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다.77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 과도한 농지 전용 방지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

에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셋째, 경자유전 원칙 유무는 농지 소유 행태, 나아가 생산자 의사결정과 영

농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농지 면적이 양적 측면에서 다원적 기능에 영향

을 미친다면, 농지 소유 행태와 영농방식(예를 들어, 집약적-조방적, 관행농법-

친환경농법)은 다원적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정도에 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van Huylenbroeck et al. 2007: 9; 유찬희 외 2016: 108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임차농은 계약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산출

물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집약적 농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정

적 외부효과 역시 늘어날 수 있어 다원적 기능 제공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

은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자작농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

는 사회적 환경적 외부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오랜 기

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개연성을 지닌다. 요컨대,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야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선결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78

77 강한 분리성(strong separability)이 성립한다면 경지를 영농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Maier and Shobayashi 2001: 27-38). 그러

나 강한 분리성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78 경지 소유 여부가 영농 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앞으로 보다 많이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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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변천 과정

경자유전 원칙은 제헌 헌법(1948~1961년)에 암묵적으로 규정된 이후 제3공

화국 개정 헌법(1962년), 제5공화국 개정 헌법(1980년), 현행 헌법(제10호 헌법,

1987년)을 거치면서 개정되었다. 이 절에서는 개정 과정에서 달라진 점과 함의

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48년 제헌 헌법 제86조79에서 농지분배 규정을 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원칙이라는 이념을 달성하려 하였다(사동천 2017). 일제 강점기 

동안 지주-소작제가 심화되고 소작료가 지나치게 비싸졌기 때문에, 광복 이후

에는 소작료를 현실화하고 자작농을 육성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지상과제였

다. 제헌헌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80 농지를 경작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규

정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송재일 2013).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적

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내포하면서 농지개혁에 필요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송재일 2013; 김진곤 2007), 이를 토대로 1950년 농지개혁법 을 

실시하여 자작농을 창설하였으며, 농지 거래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이서영 

2013).

1962년 개정 헌법 제113조81에서 기존 농지분배 규정을 폐지하였다. 제헌 헌

법 제정 당시 문제였던 고율 소작료나 지주-소작제 문제 등을 어느 정도 해소

하였다는 이유에서이다. 대신 동조에 소작제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였는데, 소

작제를 금지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사

동천 2017).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예를 들어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면) 소작제를 

존속시킬 수 있어 경자유전 원칙을 완화 또는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었

다(김철수 1995: 196). 동법 제114조82에서는 농지 이용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79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80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체만 농지매매를 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내용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81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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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추가하였다.

1980년 개정 헌법 제122조83에서는 기존의 소작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임

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였다. 임대차 및 위탁

경영에 관한 단서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경제 사회적 여건이 달라져84 농업구조

를 개선하고 농지 유동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다(이서영 2013). 1962년 개정 헌법 제113조를 개정하여 일부 불법 농지 임대

차를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송재일 2013).

1987년 개정 헌법 제121조85 제1항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처음으로 명시하였

고, 소작제를 전면 금지시켰다. 제헌 헌법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규정된 헌법적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이종수 2008). 반면, 동조 제2장에서는 기존 헌법에서 규

정한 농지 임대차 합법화 근거에 “불가피한 사정”을 추가하였다.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농지와 일반 토지를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제헌 헌법이 소유권 제한과 농지 분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현

행 헌법은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를 명시하면서 농지 임대차나 위탁경

영을 법률 유보 형태로 맡겼다는 차이가 있다(김진곤 2007).

82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

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83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

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84 송재일(2013)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화를 겪으면서 경자유전 원칙

과 실제 농지 소유 이용 행태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농

지를 매매 양도하지 않고 이농하는 농업인이 많아지고, 비농업인이 상속 증여 형태

로 농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면서 소유 이용 양태가 변화했다고 보고 있다.

85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

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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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개편에 관한 찬반 논의86

1987년 개정 헌법 제121조 제1항 내 경자유전 원칙은 규범을 정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대다수 헌법상 원리나 원칙처럼 개별 헌법 규정

을 해석하여 판단하는 대신, 경자유전 원칙은 유일하게 실정 헌법에서 직접 규

정(‘헌법상의 명문 원칙’)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2008). 헌법 제121~123조

는 농업을 예외적으로 배려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박수혁 2009). 이러한 

특성이 있음에도 헌법학계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

었다(이종수 2008). 최근까지 이어진 경자유전 원칙 개편에 대한 입장은 폐지

론, 개정론, 존치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폐지론

경자유전 원칙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제 국내 경제구조 변화에 합

치하지 않고, 농업 부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는 임대차 관행과 배치되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정종섭(2008: 208)은 

이른바 글로벌 경제 시대에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면 경제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기 어렵고, 산업 구조를 왜곡하여 생산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였다. 서종

혁 김은경(2007)은 경자유전 원칙이 효율적 농지 이용을 막고, 농업 부문 구조

조정을 저해하며, 농업의 영세화와 농지 공급과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7

86 보다 넓게 농지 문제를 바라보는 경작자주의와 차지농주의의 관점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관점의 차이와 관련 쟁점(농지소유 규제의 실효성 부족과 대안, 농지 임대

차 허용 범위 등)은 박석두 외(2004)를 참고하기 바란다.

87 경자유전 원칙을 따르려면 임대차를 금지해야 하나, 농업구조를 개선하려면 규모화

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땅을 갖지 않고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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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론

개정론도 근본적으로 경제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폐지론과 비슷하다

(사동천 2017). 개정론자가 내세우는 주요 논거는 농지 소유 형태를 비롯하여 

농업 생산 자본을 근대적으로 바꾸어야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종수 2008: 11-13).88 구체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경작자는 경작지를 소유 또는 점유한다.”로 넓게 해석하여 헌법변

천89, 90을 하거나, 필요하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욱 2000).91

이외에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여 농업인에게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주장을 제

기하기도 한다(이서영 2013).92

다. 존치론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안정적 식량 공급이라는 

기본적 기능이자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고, (비농업 부문의) 토지 

투기를 억제하여 경제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며, 단서조항과 농지법 등 하위

법령에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88 이종수(2008)는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폐지론과 개정론을 소개하면서 반론을 제

기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를 보면 이종수(2008)는 존치론을 옹호하고 있다.

89 헌법변천 내지 헌법변질은 어떤 헌법 규범을 외형상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의 

변천 내지 역사 발전 과정에 따라 제정 당시와 다른 내용의 생활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을 뜻한다(허영 2008: 49).

90 예를 들어 김수석 외(2009)는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하는 대신 ‘소유 규제 철폐-이용 

규제 확립’을 중장기 농지제도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경자유전 원칙의 헌법변

천을 수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김수석 외 2009: 151).

91 김진곤(2007: 111-112)은 “헌법이 스스로 원칙을 선언한 후 일정한 예외를 이미 규

정하고 있다면 그 규범에 내포된 변화와 예외적 상황을 이미 헌법제정권자는 인식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92 1987년 개정 헌법(헌법 제10호)을 근거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농

지매매 증명제도 운영이 강화되고 비농업인의 농지매매를 보다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당시 경기 후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농지 자유매매를 제

한하여 오히려 농업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이서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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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시한다(사동천 2017; 이종수 2008). 경자유전 원칙이 담보하는 의미

가 단순히 농지 소유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에, 원칙과 현실이 괴리되더라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한다

(김홍상 2006; 김진곤 2007).

존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폐지론이나 개정론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외부자본이 농지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국

가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했다고 주장한다(이종수 2008).93, 94 이 논리는 다원적 

기능 중 하나인 식량안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식량 생산 기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자유전 원칙은 단순한 농지의 소유 자격 제한의 차

원을 넘어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정 규모의 보전 과제와 연계되어 있다(김

홍상 2006).” 둘째, 규모화를 중심으로 한 농업 부문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타당

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구

조농정 기조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95 셋째, 경자유전 원칙에 헌법변천을 적용하지 않

더라도 하위법령을 입법적으로 바꾸어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경자유전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규정은 개별 경제조항을 규정하는 법률, 예를 들어 토

지법 , 농지법 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김홍상 2006). 넷째, 경자유전 

93 “그간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 내부에 축적된 잉여자본들이 부동산투기를 조장

해 왔고, 또한 이로써 부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던 우리 사회의 특유한 상황 

속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적어도 투기자본으로부터 농지가 보전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이종수 2008:

11).”

94 “경자유전의 원칙은 자작농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고,

장기적으로 현실지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1987년 개정 헌법에

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투기자본의 유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국민 경

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이종수 2008: 13).”

95 이른바 생산주의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황수철(2010,

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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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무너지면 1) 농지 투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여 생산수단으로 농지 기

능 상실, 2) 임차농의 경영 조건 악화, 3)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농산물 수

급 불안정 심화, 4) 식량안보 확립 제한, 5) 다원적 기능 상실 가능성 등의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사동천 2009, 2017).

3.2.3. 경자유전 원칙의 의미와 과제

가. 의미

역사적으로 농지 거래는 소유권과 계약자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

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농지거래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자국 

사정에 맞추어 농지 법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송재일 2013).

농지 법제는 사회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근대 시대

에 들어오면서 농지 거래를 할 때 기존의 봉건적 소유권 개념을 철폐하고 자유

계약 원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작농 육성과 임차권 보호 차원에

서 농지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한다.96 3단계에 들어서면 임차권을 보호하면서

도 임대인(소유자)의 이익도 고려하기 시작한다(송재일 2013). 예를 들어 가족

농이나 농업법인 외에도 자연인이나 법인에도 예외적으로 소유 자격을 인정한

다.97 3단계에 들어선 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농지 관련 법제의 입법 취지나 내

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98 원칙을 지키되 헌법 제121조 2항의 단서조항이나 

96 이런 점에서 농지개혁법 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포하여 근대적 농지 소유권을 확

립하였다. 농지 소유 자격을 제한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제한을 농지 소유권에 

적용시켰고, 법제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성을 보호하고 촉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다(이서영 2013).

97 예를 들어, 2000년 12월 30일 농지법 을 개정하여(법률 제6841호) 경자유전의 원

칙을 크게 수정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농업인

도 취미나 여가활동 차원에서 농작물을 기르고자 하면 1천 ㎡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제한을 완

화하고 농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였다(송재일 2013).

98 외국 사례를 보아도 농지제도 기본 원칙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수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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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예외조항을 불가피한 범위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역시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제

정 헌법 당시 천명한 원칙인 “투기나 재산증식의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사동

천 2017). 국가가 이 원칙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를 지운 것은 경

자유전 원칙 실현이 개인의 재산권 차원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2008).99 요컨대, 제헌 헌법 이후 유지해 온 경자유전 

원칙은 여전히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다원적 기능을 농정 패러다임 중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다원적 기능 발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공고히 할 수 

있다.100

나. 과제

앞서 폐지론이나 개정론에서 볼 수 있듯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나 원칙을 실

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다. “헌법, 농업 농촌 기본법, 농

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이념과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김홍상 

2006).”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거나, 원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은 말 그대로 직접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용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일본은 경자유전 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농지 소유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농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

다(김수석 외 2009: 134).

99 농지법 제3조 제2항에서도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

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100 개별농가거나 집단 영농 형태이거나, 일 자체보다는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nature

of incentives)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 경작자가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동기 부

여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렵다. 소유자와 경작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필연적

으로 복잡한 계약을 맺어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Timmer 1988: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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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경하는 자’101와 ‘농지’102 개념이 불분명하다(이

종수 2008; 김홍상 2006; 한국법제연구원 2013; 박수혁 2009).103 ‘농업인’의 개

념 역시 법령에 따라 다르다.104, 105 ‘농업경영’의 뜻도 농업인보다 넓게 해석될 

101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제5항).

102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

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 제1항).

103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

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조

차 ‘이용할 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김홍상 2006).

104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

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

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

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

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의한다.

반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 1천 제곱미터 이

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

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

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

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

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

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 정의한다.

105 박수혁(2009)은 “농업법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인 농업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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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농업인이 단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면 직접 

경작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사

동천 2009; 사동천 2017).

둘째, 여러 예외 단서조항을 두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 김

홍상(2006), 사동천(2017)은 헌법 제121조 제2항의 예외적 임대차 허용 규정,

농지법 제6조 제2항106와 제7조107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하였다. 헌법 

121조 제2항에서도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라는 문구 자체가 경자유전 

원칙 유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김진곤 2007) 단서 예외 조항이 원칙 범위

를 넘어설 수 없다.

셋째, 헌법상 이념을 뒷받침하고 실천할 입법 행위가 뒤늦게 이루어지거나

(이서영 2013), 이념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108(김진곤 2007). 1950년 

농지개혁법 제정 이후 46년이 지난 1996년에야 농지법 을 제정한 사례는 

이념과 실천 간의 시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아직 농업인의 정의와 관련된 시행령이 제정되

어 있지 않고, 기존 농업 농촌기본법과 농지법 간에도 농업인의 범위에 대한 규정

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명

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해석 및 판례가 축적되어야 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10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후략)

107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108 “지금까지 농지정책에 대한 혼란과 체계적 운용이 어렵게 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서 농지정책에 대한 헌법규범의 효력을 현실에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법을 집행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김진곤 2007: 108).”



79

간극이 벌어졌고 법률 위반 행위가 일반화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김홍상 

2006).109

넷째, 헌법 및 농업 관련 법 제도 간 위계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예외 단서조항 해석, 하위법령과의 관계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제안이 타당하고 바람직한가를 논의할 때, 그리고 이후 실

천 단계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 농업법110은 아직 구체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금태환 2012;

박수혁 2009).111 금태환(2012)은 농업법을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분류

하였다. 전통적 농업법은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원, 보

호를 위한 법”으로, 현대적 농업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농업의 보호를 넘어 

농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법”으로 정의하였다(금태환 2012: 33).11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적 농업법에 속하는 법령이 효력과 구속력을 갖

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행정부 재량에 맡기기 때

문에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금태환 2012: 49). 타당성 측면에서도 

다원적 기능을 비롯한 농업 부문에 수행하는 사적 공적 효과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성쾌 2006). 구체적 방안의 한 예로, 이태호(2017)

109 불법 행위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도 작동하였다.

110 농업법은 농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다루는 주제가 시대와 장소에 따

라 달라진다(금태환 2012: 32-33). 박수혁(2009: 34)은 농업법을 “농업 농촌 농업

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농업이라는 산업을 토대로 생성 발전되고 농

업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독자적인 법 영역”이라고 정의하였다.

111 박수혁(2009: 34)은 “농업법의 내포와 외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 농업

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된 ‘농지’나 

‘자경하는 자’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쟁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2 금태환(2012)은 농지법 을 전통적 농업법으로 보았고, 현대적 농업법에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을 포함시켰다(법명은 현재에 맞추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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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이익 환수113, 농촌 환경 개선, 농지은행 등을 제안하였고, 공공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때까지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4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발

현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과 추후 다루어야 

할 과제는 제5장에서 논의한다.

113 김홍상(2006)도 비슷한 제안을 하였다.

114 이태호(2017)는 경자유전 원칙 준수 여부를 농지 소유이익(농지를 소유하기만 해

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농업인/비농업인 중 누가 향유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농지 소유이익은 본래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농지 소유 이익 일

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농촌 전체에) 재분배하면 경자유전 원칙 준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촌 환경을 개선하면 농지 소유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

로, 농지를 농업 용도로 계속 사용하면서도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농촌 환경 개선이 열린 공간 및 휴양 공간 용도로 활용하

는 것을 포함하므로 다원적 기능과 겹친다.



제5 장

법 개정 방향과 과제

1. 개정 방향

1.1. 헌법 개정 시 고려 사항

1.1.1. 다원적 기능과 사회복지국가원리 간 관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단순히 농업 분야에 대한 수혜적 보조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사회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에 직

결된다. 이런 점에서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은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유지 향상

하기 위한 수단임을 설득력 있게 설파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욱 주력

해야 한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내용을 특히 향후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정

비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하여 최상위의 근본 규범인 헌법 에 명시

적으로 수용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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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다원적 기능의 정의 명확화

하위 관계 법령과 국가 농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헌법 규정은 하위 관계 법령과 국가 농정 기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후 주기적인 검토 평가 및 개선을 추진할 때 필수불가결한 

최상위의 전제요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농촌이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다원적 기능의 범위를 규정하여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의와 방향성을 기본법 과 관련 법령에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

1.1.3. 다원적 기능 발현 관련 정부 책무 및 재원 마련 근거 제시

정부에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도록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규

정한다.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정책 수단이 실효성을 갖도록 재

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많은 

정책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했을 때 실효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115

1.2. 헌법 내 다원적 기능 명문화 안

이 소절에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헌법 내 다원적 기능 명문화 안을 제시

한다.116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몇 가

115 예를 들어 스위스 연방 헌법 제104조 제2항은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

로 요구할 수 있는 자조 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

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 경작을 지원한다.”고 명시하였다. 동법 제26조(재산권),

제27조(직업과 경제 활동의 자유), 제94조(자유경제의 원칙) 등과 상충하여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였다.

116 2017년 3월 15일 토론회에서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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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견을 제시하여 이후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다원적 기능을 명문화하

는 방법도 조항 신설, 기존 조항 수정 등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경자유전 원칙이 

다원적 기능 발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 제121조 수정안에 대한 의견

도 함께 개진하였다. 현행 헌법 제121조와 제123조는 <표 5-1>과 같다.

<표 5-1>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와 제123조

｢헌법｣ 제9장 ‘경제’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첫 번째 안은 기본법 내 농업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의 헌법 조항

을 격상하여 다원적 기능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이 제

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

(remuneration) 개념을 구체화하고, 농업인의 상호준수조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규정한다<표 5-2>.

경자유전 관련 조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소작제도 

금지 규정은 삭제할 수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되 농지 소유 파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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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농지 소유 안정화와 소유 구조 합리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표 5-2>.

<표 5-2>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수정 및 다원적 기능 관련 조항 신설(1안)

｢헌법｣ 제9장 ‘경제’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 소유의 안정화와 구조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조 (신설)

   ① 국가는 농업의 안정적 식량 공급, 국토 환경 및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농업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이러한 역할과 

공익적 기능 발휘에 대한 적절한 보상(remuneration)을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단 공익적 기능 

제공에 대한 보상 자격과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두 번째 안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 조항에 명시하되, 국민의 행

복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경자유

전의 원칙을 유지하는 근거로 다원적 기능을 제시하고, 경작자와 소유자가 같

을 때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더 많이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Timmer

1988: 293). 다원적 기능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2-1안) 현행 제121조와 제123

조를 한 조항으로 구성하거나(2-2안), 개별 조문을 수정하는 방식(2-3안)을 검

토할 수 있다<표 5-3, 5-4, 5-5>.

<표 5-3> 대한민국 ｢헌법｣ 내 다원적 기능 관련 조항 신설(2-1안)

제○○○조

   국가는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익적 기능과 

지원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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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 통합(2-2안)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③ 공익적 기능과 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5-5>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수정(2-3안)

제123조

   ① 국가는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익적 

기능과 지원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현행 조문과 동일)

세 번째 안은 사동천(2017)에서 제안한 대로 제121조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표 5-6>. 제1항 후단의 소작제 금지 규정을 폐기하고, 제2항의 임대차 등의 

예외적 허용을 한정한다.117

<표 5-6>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수정(3안)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인정된다.

117 사동천(2017)은 농지법 제6조 제1항을 “농지는 농업인이 자경하거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또는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고 보

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86

2. 법 제도 측면 향후 과제와 제언

여러 나라에서는 기존에 농업의 기능 중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농업 생산활동을 토대로 한 다원적 기

능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다.118 다원적 기능을 헌법 이념에 담더라도, 기본

법 을 위시한 관계 법령을 헌법 이념과 가치에 맞게 정비해야 실효성 있는 법

제도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향후 다루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2.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1.1. 기본법 내 다원적 기능 관련 방향 원칙 정비

기본법 에서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방향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에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다원적 기능의 가치와 이념을 반영한다. 둘째, 다원적 

기능을 농업 부문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이 방향성과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관계 하위 법령 제도 정책을 실효성 있게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

로 삼는다. 셋째, 다원적 기능 관련 정의, 용어, 범위 등을 한국 맥락에 맞추어 

명징하게 하되, 국내외 논의를 고려한다. 넷째, 추상적인 선언이 아닌 법적 구

속력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18 일본 역시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9년 기존의 농업기본법 을 폐지하고 식료 기본법 을 제

정한 것이다. 동법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보전, 수원의 함양, 자연환경

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형성, 문화의 전승 등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조하고 ‘자

연순환기능이 유지 증진되는 것에 의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

다.’는 농업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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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범위 명확화

기본법 에서 ‘농업의 공익 기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동법상 ‘공

익 기능’이란, 농업 농촌이 가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

관 보전, 수자원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기능을 말한다(제3조 제9호). 동법 시행 전에 공

익 기능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이 다원적 기능을 평가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되

었다는 모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그러나 다원적 기능의 범위를 제한적

으로 열거하여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법 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기본 이념에 포함하고 있다(제2조 

제1항).119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다원적 기능이라기보다 경제적 기능으

로 해석하고,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기능에 수반되는 부수적 개념으로 제시하

였다. 즉, 동법은 다원적 기능을 기본 이념에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 이념으로서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 이념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및 시책 등을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한국도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3조 제9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에 관

한 용어, 개념 정의, 내용 등이 현재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승인되고 있는 농업

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의 개념과 내용(제2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헌법 에 다원적 기능을 명시한다면, 기본법

제1조에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1조는 동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목적과 취지, 기본 개

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각종 관련 제도와 정책의 근거는 물론 그 방향과 범위

를 정확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119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

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

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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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원적 기능의 범위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다원적 기능

의 속성과 관련 정책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폈듯이 현행 기본

법 에서 정의한 다원적 기능은 ‘약한 다원적 기능’에 가깝다. 최근 주요 의제인 

일자리 문제나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장기적 목표로 추구하고자 한다

면 ‘강한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속성과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2.1.3.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무 규정

정부 외에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다듬어야 한다. 다원적 기능

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여 사회복지국가원리를 실

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무와 권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

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의 많은 부분은 여타 사회 구성원들의 세금으로부터 이

전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이 사적 공적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시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박성쾌 2006: 258).” 예를 들어 생산자 책무로 상호

준수조건(cross compliance)을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할 수 있다.

2.1.4. 다원적 기능 관련 조항을 독립된 절로 편성

법률 전반에 걸쳐 부분적 파편적으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업 농촌의 다원

적 기능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한 곳에 모아 집중 정리하고, 이를 기존 “제6절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같은 별도의 독립적인 장을 통해 통합 정비하

여 관련 제도와 정책 간 통합성 체계성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업 농

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제6절의 구성과 내용이 여전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분산 규정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법률구조로는 다원적 기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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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농정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고, 제도 정책 간 통합성 체

계성 연계성도 부족하여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같은 법 구조하에서는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에 연계된 것인지, 따라서 개별 제도 정책을 어떻게 계획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설정

하기 어렵다.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국가 농정 목표와 제도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하면 다원적 기능을 지향해야 하는 당위성과 정부 농업인 일반 국민의 역

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1.5.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스위스 연방헌법 사례와 같이 국가 최상위의 근본 규범인 헌법 을 통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이념과 취지를 가급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수용 제

시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한국 헌법 체계와 현실 여건상 스위스 식의 

접근 방식이 여의치 않으면, 그 대안으로서 기본법 을 정비 개편 개정해야 한

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내용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농업 분야의 헌법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농업기본법을 통해 농

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강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수단과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현행 기본법 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다분히 선언적이고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수

준의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기본법 은 정책 이념 및 정책의 방향성만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서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기본법과 정책추진 사이에 괴

리가 발생하고 있다.

제3장에서 살폈듯이, 다른 국가에서는 농업기본법을 통해 설계 시행되고 있

는 환경친화적 직불제나 기타 지원 보조정책 등 관련 제도나 정책이 매우 구체

적이고 정교하며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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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료 기본법 은 식료 기본계획 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하에서 구체

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20 이러한 일본 법제를 참고하여 한국 농

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도 다원적 기능과 관련해 단지 선언적 규정만을 

둘 것이 아니라 다원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기본법 을 정비 개선할 때 이를 참고하여 단순히 추상

적인 이념이나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 규

정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명확한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정책 수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효과를 정확히 검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하여 정책 실효성을 극대

화해야 한다.

가. 정부 생산자 소비자 등의 책무 규정

제도와 정책 시행 단계에서 농업인의 상호준수조건과 자발적 이행사항의 내

용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상호준수조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현행 기본법 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현행 기본법 이 다원적 기능

에 관한 제도나 정책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제도 정책에 상응하는 상호의무준수를 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

에도 법률 전반에 걸쳐 국가, 정부,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나 소비자, 일반 

국민 등의 의무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121

120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제13조에서 “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121 국가 지자체 및 농업인 소비자 등의 일반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농업 농

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의 일반적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는 제9조, 기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일반적 의무내

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6절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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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비 개선 논의 과정을 거쳐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온 농업인의 상

호준수조건 내용을 적절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농가가 수용할 수 있고

(adaptable),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feasible)할 수 있도록 하는 선결 조건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법적 근거를 통해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더욱 신중

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다원적 기능 제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일본 식료 기본법 에 근거한 식료 기본계획 수립은 다원적 기능을 포함

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10년간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정책의 

추진지침을 담보하되 여건변화를 비교적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식료 농업 농촌 정책은 ‘기본법→ 기본계획→ 법률안 예산안 작성’의 과

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농업 농

촌의 다원적 기능을 기본 이념에 담고 이를 실천하는 기본계획 책정을 규정하

고 있지 않아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정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기본법 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 관련 법 및 제도

2.2.1.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제도 확충

스위스, EU,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직접지불제는 농업 생산활동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

다. 다원적 기능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식량 공급 기능과 함께 발

생하는 극히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에 근거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그 기

능을 확산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 농업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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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

키면서,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만 다원적 기능 제공을 장려 유인하는 정책을 특정한 형태(예를 들어 직

접지불제)로 헌법 이나 기본법 에 명시하는 방안이 타당한지는 면밀하게 검

토해야 한다.122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불제가 다원적 기능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인

지 보다 깊은 연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관련 제도와 정책 설계 수립 및 시행, 예산 재정 

확보 및 배분 등은 다양한 지역과 현장의 개별적 특성, 상황과 여건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123 이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농업 현장, 농업인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 유도, 투자 집중 및 확대를 통한 효율

성 제고, 정책효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와 지역, 농업인이 각자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선택

하고 개별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정부는 적절한 심사 평가를 통해 체

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수립 제시 → ② 지자체 지역 농민의 

현장 중심 계획 수립 신청 → ③ 국가 정부의 심사 평가 → ④ 현장의 정책 

집행 및 사후 평가 관리로 이어지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2. 다원적 기능을 통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

한국 농업 부문은 생산 여건이 불리하여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 농산물 시

122 스위스에서 직불제를 정책 수단으로 명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연방주의 때

문이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권한 배분을 보다 세밀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을 헌법에 규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었다.

123 예를 들어 상호준수조건에 이러한 특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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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방이 거의 완료되고 상수(常數)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농업 부문 재생산 

여건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농업 여건이 붕괴되면 다원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위축되고, 다원적 기능을 다시 되찾기 위해 사회 경제

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일본처럼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협상을 할 때 다원적 기능을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

아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다원적 기능

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2.2.3. 농업법 체계의 전반적 정비

농업법 체계를 정비하여 하위 법령이나 관련 제도에서 이념과 목표를 적절

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124 한국에서는 농업 농촌의 다원

적 기능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이 당면한 현안 대응 위주로 단편적이고 개

별적으로 수립 시행되어 왔다. 이 결과 정책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

판을 오랫동안 받았다. 동시에 국가 정책과 예산의 중복 낭비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국가정책의 통합성과 실효성 저하라

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자유전 원칙 사례에서 살폈듯이 헌법 또는 기본법 에서 이념이나 방향

을 제시해도,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서 실천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못할 수 있

다.125 이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124 예를 들어 과거 농업 농촌 대책 중 일부가 기본법 에서 제시한 다원적 기능 관련 

근거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FTA 보완대책은 

FTA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소득 감소)를 보전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러

한 피해를 공익 기능 약화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범위

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25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1950년 농지개혁법 에 따라 농지개혁 사업을 

실시한 이후 농지 거래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농지법을 즉시 제정하지 못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 위반 행위가 성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지나 농업인(또는 농가)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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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위법에 명시하더라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려

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로 연결된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말 그대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및 정책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 재정지원 확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

에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간 

성과와 대응책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더

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장 단기 제도와 정책을 개발 수립하여 적절한 예산 재정의 확보 배분은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법 규정, 제도 정책 수립 시행으로만 그

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사후 검증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

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농업법 체계를 정비하고, 입안 및 정책화 단계에서 실

효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농업법이 체계적이지 않고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 제기는 농업법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박수혁 2009; 금태환 

2012). 예를 들어 금태환(2012: 49)은 “한국 농업법의 행정부 재량성은 기본 정

책을 정하고 있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동법은 일정 사항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정책수립의 

모든 주체는 정부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이다. 동법 자체가 정책을 결정

하고 있지 않다. 즉, 법률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하고만 있을 뿐 그 정책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결정하고 있지 않다. 그 정책에 관하여는 입법부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행정부에 위임하고 행정부가 재량을 가질 뿐이다. 물

론 농업정책이 적시성,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모든 

농업정책에 입법부의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은 법은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농업법이라 함은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농업

에 법의 적용에 있어 판단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이서영 2013:

73).” 대상이 되는 법은 다르지만 법 사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점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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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산업을 토대로 생성 발전되고 농업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독자적인 법 

영역을 의미한다(박수혁 2009: 34).” 농업 농촌 농업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

정함은 물론 농업법 전반의 위계를 정비하고 농업법 간 관계를 명료하게 해야 

정책 방향이 일관성을 갖추고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원적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입안

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외에도 법학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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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헌 관련 논의 동향: 농업 부문

1987년 헌법 개정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농업계 안에서도 여건 변화 속에

서 농업 농촌의 역할을 고민하고, 새로운 이념과 지향점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 법조계 생산자단체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 개정 방향 설

문조사126에서, 응답자 모두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부표 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토대로 재정 지원, 식량주권 

유지, 경자유전 원칙 유지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9명이 찬성하였다.

2017년 3월 15일 열린 국회 토론회127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업의 역할과 

국가 지원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부록 2 참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17년 2월 17일 성명서에서 “경자유전의 원

칙은 농업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 보전, 식량 주권 보호, 농업의 다

원적 가치의 보전 계승을 지원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며 “헌법 내 경자

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개정특별위원

회가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해 헌법 121조 1항에 명시된 경

자유전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농업인단체에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 단체들은 언론 보도128를 통해 헌법상의 경자유

전 조문 삭제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부표 1-2>.

126 농민신문. 2017. 3. 8. “헌법 ‘경자유전’ 원칙, 9명 “유지 강화해야”…3명 “삭제하자””

127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토론회 개최

(정인화 이용주 홍문표 권석창 위성곤 의원 주최)

128 농민신문. 2017. 2. 22. “농지 규제해제 요구 봇물…농업근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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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농업 관련 헌법 개정 방향 설문 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의견

제121조

(경자

유전 원칙)

유지･

강화

(9명)

- 농경지 비중 20%에 불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

- 진짜 농민만 농지 소유가능 하도록 경자유전 원칙 오히려 강화, 농민 자격이나 규정 정립 필요

- 농지보전 및 한국농업 유지, 농지전용과 농지 투기 유발 방지

- 경자유전 예외조항 중 ‘불가피한 사정’은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임대차 남용 방지 위해 반드시 삭제

삭제

(3명)

-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에 따라 인정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

- 시대에 걸맞지 않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생산성 제고

- 농산물 생산 자본이나 농지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임대차 혹은 위탁경영 이미 열려 있는 상황

제123조

(국가의 농어업･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 123조 전체를 농어업 조문 제안

- 123조 중 2항과 3항을 별도로 떼어내는 대신 농업의 다양한 가치 추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립･집행 근거, ▴농업･농촌 가치를 위한 정부･농민･국민 간 상호준수 의무, 

▴농업인력 육성정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한 123조 4항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가

- 123조 4항의 ‘가격안정’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적정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123조 4항의 마지막 문구인 ‘이익 보호’를 ‘소득 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기타

- 공익적 가치 창출할 책임과 권리 부여

- 다원적･공익적 역할 반영한 전면적인 개정 필요

- 헌법에 농업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 구체적으로 언급

- 통일농업을 고려한 헌법 개정: 헌법에 농업협력의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 명시

자료: 농민신문(2017. 3. 8.). “헌법에 농업 공익적 가치 꼭 담아야”, “헌법 ‘경자유전’ 원칙, 9명 “유지･강화해야”…3명 “삭

제하자”” 자료 인용.

<부표 1-2> 헌법상의 경자유전 조문 삭제 의견에 대한 주요 농민단체 견해

단체명 입장 사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반대 - 식량주권 및 농업의 다원적 가치 상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반대
- 농지투기 증가

- 농촌인구 감소와 경자유전은 무관

한국카톨릭농민회 반대
- 부재지주의 농지전용 가속화

- 식량안보 상실

한국4-H본부 반대

- 무분별한 농지개발

- 식량주권 상실

- 농민 소작농 전락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반대
-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 증가

- 식량안보 상실

자료: 농민신문(2017. 2. 22.). “농지 규제해제 요구 봇물…농업근간 ‘흔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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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주요 토론 내용129

1. 장경호 소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구체적인 시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어 온 현행 헌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함. 이른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의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는 개헌의 당

위성이나 지난 3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진전된 사회적 

요구를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함. 개헌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회 전반

의 변화도 반영해야 하지만, 미래의 새로운 체제(질서)의 지향점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함.

○ 농업 관련 헌법 조항의 주요 의제는 농지,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이라고 판

단함.

○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해야 함.

- 농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함.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관리 측면에서 농지 비중이 매우 크기 때

문에 농지 보전 이용 관리에 대한 국가 계획 기능이 반드시 필요함. 국

129 2017년 3월 15일 정인화 이용주 홍문표 권석창 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

회에서 발표한 토론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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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농지 소유자격 제한을 반드시 유

지해야 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대부분 농지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편익임. 따라서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해야 함. 불법과 편

법, 투기와 난개발 때문에 생기는 현실 문제를 규제하려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함.

- 농지 소유 보전 이용을 규제하면서 생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다양

한 형태로 국가가 사회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헌법 개정에 추

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작’에 관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임대

차 및 위탁경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을 각각 새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으로 식량주권(food sovereignty)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은 

매우 친화적인 가치지만 그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이

고, 식량의 중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업인이 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도 중요함. 향후 식량과 다원적 기능

을 모두 지향할 수밖에 없음.

○ 셋째, 식량주권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와 생산자로서

의 농업인의 권리로 구분하여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

의 권리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도 명시해야 함.

-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식량주권이라는 용어에서 ‘식량’은 전통적 의미를 

포함하여 포괄적 개념의 ‘먹거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통용됨. 농업과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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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산업 상품의 관점이 아닌,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징

을 지님(권리 기반 접근).

-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안전한 먹

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권리, 생산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함.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 공급, 적정 가격, 안전성, 알 권리, 선택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생산자로서 농업인의 권리는 현재 UN 인권이사회가 (가칭) 농민인권선

언 초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국제법으로 제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임. 중

소 가족농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음. 농가소득, 농산물 적정 가격 

및 농가 수취가격, 농업인 삶의 질, 도농간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함.

○ 넷째,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유지 보전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를 명시해야 함.

2.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이번 헌법 개정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경제 민주화에 관한 제9장 

경제 장임.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규정해야 하며, 노동자와 

농업인의 경제적 시민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사회적 경

제적 약자인 노동자와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어떻게 지키고 확장시

켜 나갈 수 있을지, 이를 실현할 바람직한 거버넌스(협치) 체제는 어떻게 만

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예: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논의하여 결론을 내야 함.

○ 절대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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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 보전, 식량주

권 수호,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 계승을 지향하는 핵심 가치임.

○ 제123조의 농어업 농어촌 관련 조항에서 지역경제 중소기업 관련 조항은 

별도로 분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 제123조에 반영해야 할 조항은 다

음과 같음.

- 농업 농촌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농업 예산 및 직불금 확대 

편성 등)

-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농업인 국민 간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명시

- 5~10년 단위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기본계획) 수립 집행

의 근거 마련(미국 농업법 체계를 참조)

-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원칙 강화, 농촌 공간의 활

용 원칙 천명

- 지속가능한 가족농 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통상협력과 관련한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의

무화

3.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실적으로 부재지주 농지 소유가 많고 임차농지 비중이 높아 이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부 있음.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도 난개

발 때문에 농촌다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또

는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농지 보전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지를 이용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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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한 경작자에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책임과 책임 완수에 대

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제1항에서 ‘소작제도’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조 제2항

에 소작제도를 의미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인정된다고 제시

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는 표현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제2항에서 ‘불가피한 사정’을 삭제하여,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오직 

‘농업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이용’ 측면에서만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장의무에 대해서도 발표자 의견에 전

반적으로 동의함.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또는 다원적 기능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이미 정의되어 있음. 헌법 제123조의 조항은 이미 농업 농촌

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넓은 의미에

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농촌이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 창출의 당위성을 보다 강조하고 이에 

대한 농업 농촌의 책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헌법에 명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실적으로 헌법의 어디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낼지가 문제임.

- 조문을 신설하거나, 제121조를 수정하거나, 제123조를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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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이 사회복지국가원리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는 거

의 이견이 없음.

-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명확한 개념을 놓고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

체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

라고 정의됨.

○ 헌법은 사회복지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경제 질서의 규제와 조정 등에 관한 개별 조항

을 두고 있음. 특히 헌법 제119조 이하 경제 조항(또는 경제헌법)은 경제 질

서의 규제와 조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인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

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간주되고 있음.

○ 헌법상 경제에 관한 제9장 중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제121조, 농업 보호 육성 및 농어촌종합개발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 농어민의 이익 보호에 관한 제123조 제4항,

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 육성에 관한 제123조 제5항 등은 국가농

업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조항에 해당함.

○ 헌법은 제123조에서 특히 농수산업정책(제1항, 제4항, 제5항)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수산 부문의 구조정책적 목표를 규

정하고 있음.

- 국가가 시장의 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 부문별로 일정 부분 관여하

고 개입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 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정책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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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지역적 경제구조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

을 보이기 때문에,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특히 경제적 낙후성

을 보이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것이나, 이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지역적인 

경제적 불균형의 시정을 그 내용으로 함.

-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력이 

강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그의 거주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이로써 국가지역정책은 농어촌의 이주현상과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

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인구분산을 꾀하고자 하는 목표와 효과

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

하는 기본 원리의 하나로 사회복지국가원리를 채택함. 그러므로 헌법 제9장

에 국가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농업 조항을 포함시키고 국가농업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구체적 입법이나 정책

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함.

○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의 전통적인 기능 이외에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농업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됨. 헌법 역시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됨으로써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국자주

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의 현대적 이념과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검토 분석을 기초로 필요한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여 헌

법상 농업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농업 관련 

기본 법령체계를 정비 개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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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육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장)

○ 헌법 제121조와 제123조에 명시된 농업 관련 조항을 현재 우리나라 농업 농

촌 현실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함.

○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다만, 동조 제1항을 농지의 소유와 관련된 측면의 강조보다는 미래 세대

의 식량안보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농경지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 동조 제2항 역시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문 수정이 불가피함.

○ 제123조는 제2항, 제3항을 별도로 떼어내고 농업 부문 내용으로 한정하여,

스위스 연방헌법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헌법상 농업 조항 개정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직접지불제 도입(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교차준수(cross-compliance)를 

농가에 부여)

-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과 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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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주요 내용

1.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1-1.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1-2.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1-3.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1-4.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2.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 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2-1.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2-2.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2-3.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2-4.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산업육성과 쌀 소비 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 

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2-5.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

부록 3

농업 농촌 공약 중 다원적 기능 관련 내용130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공약을 4대 비전, 12대 약속에 담았다. 농정 공약은 

4대 비전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서 주로 제시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

서 제시한 공약은 제도 및 거버넌스, 쌀 가격 안정, 경영 및 소득 안정, 농업인 

복지, 여성 농업인, 유통체계, 숲의 가치 재정립 등 8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부표 3-1>.131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공약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

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등이다.

<부표 3-1> ‘살기 좋은 농산어촌’ 세부 공약

130 이명기 유찬희(201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31 어업 어촌 어업인 관련 공약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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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약 주요 내용

3.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3-1.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3-2.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3-3.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3-4.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3-5.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Project” 시행

4.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으로 농어민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4-1.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4-2.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4-3.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4-4.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4-5.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4-6.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4-7.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4-8.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5.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5-1.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5-2.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5-3.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5-4. 주민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 급식센터 설치 확대

5-5.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

5-6.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강화

5-7.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5-8.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6.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6-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6-2.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6-3.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6-4.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6-5.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 중심으로 육성지원, 

‘지역종합센터’ 기능 확대, 농협 상호금융 지역투자 활성화

6-6.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 의무자조금 확대

7.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7-1.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

7-2.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7-3.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습니다.

8-1.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8-2.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8-3.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 공간 조성

8-4.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8-5. 산촌을 은퇴자･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육성

8-6.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자료: “나라를 나라답게”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2017. 5. 12.); 

이명기･유찬희(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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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itle A—Conservation Reserve Program

Sec. 2001. Extension and enrollment requirements of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Sec. 2002. Farmable wetland program.

Sec. 2003. Duties of owners and operators.

Sec. 2004. Duties of the Secretary.

Sec. 2005. Payments.

Sec. 2006. Contract requirements.

Sec. 2007. Conversion of land subject to contract to other conserving uses.

Sec. 2008. Effect on existing contracts.

Subtitle B—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Sec. 2101.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Subtitle C—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Sec. 2201. Purposes.

Sec. 2202. Definitions.

Sec. 2203.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Sec. 2204. Evaluation of applications.

Sec. 2205. Duties of producers.

Sec. 2206. Limitation on payments.

Sec. 2207. Conservation innovation grants and payments.

Sec. 2208. Effect on existing contracts.

Subtitle D—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Sec. 2301.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부록 4

미국 농업법 상 보전 프로그램 규정 체계와 형식

미국에서는 현행 2014년 농업법 내 별도의 보전 관련 표제(TITLE Ⅱ -

CONSERVATION)를 두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각종 보전 프로그

램을 집중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다<부표 4-1>.

<부표 4-1> TITLE II—CONSERVATION 내 보전 프로그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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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itle E—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Sec. 2401. 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Subtitle F—Other Conservation Programs

Sec. 2501. Conservation of private grazing land.

Sec. 2502. Grassroots source water protection program.

Sec. 2503. Voluntary public access and habitat incentive program.

Sec. 2504. Agriculture conservation experienced services program.

Sec. 2505. Small watershed rehabilitation program.

Sec. 2506.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Sec. 2507. Terminal Lakes.

Sec. 2508. Soil and Water Resources Conservation.

Subtitle G—Funding and Administration

Sec. 2601. Funding.

Sec. 2602. Technical assistance.

Sec. 2603. Regional equity.

Sec. 2604. Reservation of funds to provide assistance to certain farmers or ranchers for 

conservation access.

Sec. 2605. Annual report on program enrollments and assistance.

Sec. 2606.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conservation programs.

Sec. 2607. Standards for State technical committees.

Sec. 2608. Rulemaking authority.

Sec. 2609. Wetlands mitigation.

Sec. 2610. Lesser prairie-chicken conservation report.

Sec. 2611. Highly erodible land and wetland conservation for crop insurance.

Subtitle H—Repeal of Superseded Program Authoritie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Technical 

Amendments

Sec. 2701. Comprehensive conservation enhancement program.

Sec. 2702. Emergency forestry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Sec. 2703. Wetlands reserve program.

Sec. 2704. Farmland protection program and farm viability program.

Sec. 2705. Grassland reserve program.

Sec. 2706.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

Sec. 2707. 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

Sec. 2708. Great Lakes basin program.

Sec. 2709. Chesapeake Bay watershed program.

Sec. 2710. Cooperative conservation partnership initiative.

Sec. 2711. Environmental easement program.

Sec. 2712. Temporary administration of conservation programs.

Sec. 2713. Technical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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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표제 Ⅱ- 보전 (TITLE Ⅱ - CONSERVATION) 은 다시 크게 8개 하위 

표제(Subtitle)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하위 표제 A (Subtitle A)부터 하위 

표제 F (Subtitle) F)까지의 5개가 제3장에서 살펴본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부분이다.

하위 표제 G (Subtitle G)는 재정 및 행정(Funding and Administration), 하

위 표제 H (Subtitle H)는 대체 프로그램 폐지와 경과 규정, 기술적 개정(Repeal

of Superseded Program Authoritie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Technical

Amendments) 등 부수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 규정체계가 대부분 그렇듯이 표제 Ⅱ - 보전 역시 개별 연방

정책과 프로그램 연장 및 예산 재승인, 그에 따른 개별 조항들과 기타 관계 법

률 개정 및 통폐합 사항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한국 법률 규정체계와는 이

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개별 프로그램 규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명칭, 목적, 정의, 주요 내용, 세부 종류와 요건, 재정 예산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함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생산자 측의 일정한 의무적 사

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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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일본의 다면적 기능 관련 법제 

1.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

1.1. 2005년 식료 기본계획 상 다면적 기능132

농업은 식량 공급 기능 외에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정확하고 충분히 발휘하려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그 기반인 농촌의 진흥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에서는 과소화 고령화 등이 진전되면

서 농업 생산 활동이 정체 후퇴하고 취락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농지 농업

용수 등 자원의 적절한 보전 관리가 문제가 되는 등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지

장이 생기고 있다.

이에 2000년부터 중산간지역 등을 대상으로 평야와의 생산 조건의 격차를 

보정하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휴경지의 발생 방지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

분 성과를 내고 있다.

여유 평화 마음의 풍요로움 등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서, 다면적 기능이 

발휘되어 풍요로운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관 및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촌의 입지 조건은 중산간지역에서 도시 근교까지 다양하며, 직면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생활

을 지탱하는 공유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촌 진흥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도

132 農林水産省(2005)의 제4항, 제5항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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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의 격차를 시정하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지역의 개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각종 활동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가치관

을 공유하는 도시주민, NPO(비영리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농업과 도시에 존재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농업 체험 및 방재 등의 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감안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 2015년 식료 기본계획 상 다면적 기능133

1.2.1. 식료 기본법 의 기본 이념 실현을 위한 시책의 안정성 확보

식료 기본법 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자 식료 농업 농촌시책 개혁을 추진

할 때 생산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농업인과 관련 

사업자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확대 및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1.2.2.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국민적 논의의 심화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풍부한 

식생활 속에서 해당 위험을 의식하기 어려워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의 원칙

에 대한 국민적인 공통 이해 조성, 논의 심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 농림수

산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식량 생산 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세계 식량 수급의 

동향 및 장래를 전망하고, 식량공급과 관계된 다양한 리스크 평가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 강구할 대응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133 農林水産省(2015)의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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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요와 소비자 시점에 입각한 시책의 전개

농업인과 식품산업 사업자 등은 초고령 사회 및 본격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 등 사회구조와 생활양식 등의 변화, 국내외 새로운 시장의 개척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농업인과 식품산업 사업자 및 다양한 관련 사업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

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면서 시장의 요구

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등에 정확하게 대

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생산 공급 ​​체제의 구축을 추진한다. 식생활에

서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이며,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1.2.4. 농업의 담당자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인구 감소 진행과 농업인 고령화 등 일본 경제사회와 농업 농촌의 구조변화

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발상에 얽

매이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비자 요구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담당자의 육성 확보가 관건이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

다. 따라서 의지가 있는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담당자

가 의욕적으로 경영발전에 종사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1.2.5.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실현을 위한 시책 전개

지역사회 등에서 농지 농업용수 아름다운 농촌경관 등 지역 자원을 양호하

게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다면적 기능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앞으로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농업경영과 그 기반으로서의 기술이 

다음 세대에 확실히 승계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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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때 지역 농업 담당자는 물론 소규모 농가 및 지역 주

민, 도시의 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와 사업자 등의 참여를 촉구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그 능력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추진한다. 생산 측면

에서도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자원순환형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

업을 추진한다.

1.2.6.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기술혁신

농업 생산 및 유통 등 현장 요구와 직결된 전략적 연구개발과 그 성과를 신

속하게 현장에 이전하여 혁신을 일으키고,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 수요에 대

한 정확한 대응과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강점인 로봇기술과 ICT 등 첨단기술 등을 응용한 기술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인과 보급조직 등의 연구개발 참여와 산학금관(産學金

官)의 지식을 결집한 공동연구 등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등 연구

개발 및 기술이전 과정의 개혁과 현장기술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을 추진한다.

1.2.7.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의 활성화

농업 농촌이 농업 취업자 감소 및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향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농업 농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내에서의 재투자, 새로운 가치

의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농촌 소득 증대는 일본의 다양한 인재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림수산업 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 등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 농촌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업생산액을 늘리고 생산비용을 줄여 농업 소득을 올리며, 6차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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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농촌 지역 관련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다.

2.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134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를 촉진하고자 그 기본 이념,

농림수산 대신(大臣)이 책정하는 기본지침 등을 정하고, 다면적 기능 발휘를 

촉진하는 사업의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조치 등을 정하여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본 이념>

제2조 1.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고 식량 공

급 기능과 함께 생기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국민이 이러한 혜택으

로 앞으로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 광역 자

지단체) 및 시정촌(市町村, 시 읍 면)에서 집중적 효과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면적 기능 발휘를 촉진하여야 한다.

2.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를 촉진할 때 필수적이고 지역의 귀중한 

자원인 농지 보전에 이바지하는 각종 대책은 오랫동안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공동 활동을 통해 운영되어 지역 사회 유지 및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도 촉진했다. 이를 감

안하여 해당 공동 활동 실시에 기반한 각종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의>

제3조 1. 이 법률에서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은 국토 보전, 수자원 함양,

134 농림수산성(2014)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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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 전승 등 농촌에서 농업 생산

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식량 및 기타 농산물 공급 기능 외에 다방면

에 걸친 기능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농지”는 경작 목적 또는 주로 경작 혹은 양축 사업을 

위한 채취 혹은 가축 방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이란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를 촉진하고자 농업인이 조직하는 단체 및 기타 농림수산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인 단체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① 농업용 용 배수 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 보전 또는 이용에 필

요한 시설(이들 시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이며, 다음의 활동 중 하나를 실시하는 것

가. 해당 시설 유지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기능 유지를 도모하

는 활동이며,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

나. 해당 시설 개량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이며,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 

② 중산간지역 등(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 (1999년, 법률 제106호) 제

35조 제1항에 규정한 중산간지역 등을 말한다)에서 농업 생산 활동

을 유지하려고 추진하는 사업

③ 자연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영농 방식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것을 도입한 농업 생산 활동 실시를 추진하는 사업 

④ 기타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

<기본지침>

제4조 1. 농림수산 대신은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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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지침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방

침의 지침을 정한다.

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②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의 실시를 추진해야 할 구역 설정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

③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동항 ③에서의 내용 이외의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3. 농림수산 대신은 기본지침을 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 대신 및 기타 관

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4. 농림수산 대신이 기본지침을 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환경 

대신 및 기타 관계 행정기관장 및 도도부현 지사(知事)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5. 앞의 두 항의 규정은 기본지침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기본방침>

제5조 1.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지침에 입각해서,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대

해서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기본방침”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2. 기본방침에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목표

②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 실시를 추진 할 구역 기준

③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촉진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동항 ③의 내용 외의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방침을 정할 때는 농림수산 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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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도부현 지사가 기본방침을 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고, 동시에 

시정촌에 통보하며 농림수산 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앞의 두 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촉진계획>

제6조 1. 시정촌은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해당 시정촌의 구역 안을 대상으로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촉진계

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2. 촉진계획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

① 촉진계획 구역

② 촉진계획의 목표

③ 동항 ①의 구역 내에서 실시를 추진하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④ 동항 ①의 구역 내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 실시를 추진하는 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 

⑤ 앞의 내용들 외의 촉진계획의 실시에 관한 해당 시정촌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3. 촉진계획은 농업 진흥지역 정비계획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의 농업 진흥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시정촌이 촉진계획을 작성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도도부현 지사에 협

의해야 한다.

5. 시정촌이 촉진계획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고 도도부현 지

사에 해당 촉진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 앞의 세 항의 규정은 촉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사업계획의 승인>

제7조 1. 촉진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촉진계획에 정해진 제6조 제2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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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에서 다면적 기능발휘 촉진사업을 실시하려는 농업인 단체 등은 실시

하려는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해당 촉진계획을 작성한 시정촌”(이하 “특정 시정촌”이라 한다.)

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의 목표

②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의 내용에 관한 다음 제시 사항

가.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의 종류 및 실시 구역 

나. 제3조 제3항 제1호에 제시된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시설의 소재 및 종류, 해당 시설의 관리에 관한 동

호 ‘가’에 나와 있는 활동 및 동호 ‘나’에 나와 있는 활동별 및 

해당 활동의 내용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제3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농업 생산 활동 내용, 해당 농업 생산 활동의 계속적 실시

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 내용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제3조 제3항 제3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업 생산방식의 내용, 해당 

생산방식을 도입한 농업 생산활동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 

내용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 실시 기간

④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농업인 단체 등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토지 개량 법 (1950년 

법률 제 195호) 제 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영(營) 토지개량 

사업으로 생긴 동법 제 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 개량 시설(다음 항

에 있어서 “토지 개량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동호 ‘나’에 실린 활동을 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전 항 제2호에 실린 사항에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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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행하는 해당 토지개량 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4. 앞의 항에 규정하는 농업인 단체 등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에 

토지 개량 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려고 할 때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도도부현( 토지 개량 법 제94조의 10,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해당 도도부현이 해당 토지개량 시설을 동법 제94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개량구 등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개량구 등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특정 시정촌은, 제1항의 승인 신청이 있었을 때 그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승인한다.

① 해당 사업계획이 촉진계획에 대조해 적절한 것

② 해당 사업계획에 정하는 사항이 해당 사업계획에 관한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을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

③ 해당 사업계획에 기재된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 실시구역(해

당 사업계획에 두 개 이상의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실시 구역) 내에 현재 경작 또는 양축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계속 경작(引き続き耕作) 또

는 양축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이 없는 것

6. 특정 시정촌은, 제1항의 승인을 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에 

관한 사업계획의 개요(해당 인정에 관한 사업계획에 제6조 제2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포함한다)를 공표해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 등>

제8조 1. 제7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농업인 단체 등(이하 “인정 농업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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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 한다)이 해당 승인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정 시정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정 시정촌은 승인받은 농업인 단체 등이 제7조 제1항의 인정에 관

한 사업계획(제1항의 변경 인정 또는 동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었을 때는 변경 후의 것. 이하 이 조(条)에서 

“인증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서 해당 인증사업계획에 기재된 다

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 사업(이하 “인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특정 시정촌은 인증사업계획이 제7조 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적합하

지 않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때는 인정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해 해당 

인증사업계획 변경을 지시하거나 동조 제1항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7조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인증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준용

한다. 이 경우 동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은 “다음 조 제1항”으

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비용 보조>

제9조 1. 시정촌은 인정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증사업(제3조 제3항 제4호

에 열거된 사업을 제외한다. 제11조에 대해서도 같다)의 실시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는 도도부현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특정 시정

촌에 대하여 당해 보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도부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의 특례>

제10조 1. 인증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특정 시정촌에 대한 



123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가 지상권, 영구소작

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혹은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선취 특권이나 저당권을 가지는 사람 전원의 동

의를 얻어 해당 농지 구역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1940년 법률 제 58호)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지구역(이하 

“농용 지구 지역”라고 한다)으로서 규정해야 함을 요청할 수 있다.

2. 동조 제1항의 요청에 근거하여 특정 시정촌이 해당 요청에 관련된 농

지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용 지구 지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이

들 규정을 동법 제13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농용지등(동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농용

지 등을 말한다.)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용지구역내

의 토지를 농용지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정사업135의 

실시구역 내에 위치할 때는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거나 해당 인정사업의 실

시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기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 토지 개량 법 의 특례>

제12조 1. 도도부현은 인증사업을 실시하는 인증 농업인 단체 등(제7조 제4항

(제8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동의한 상대방인 것에 

135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농업인 단체 등은 실시하려고 하

는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는데 

지자체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를 인정사업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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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에 대한 해당 동의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토지 개량 법 제94조의 6,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국영 토지개량 사업”은 

“도도부현영 토지개량 사업”으로, “토지개량 재산인 토지개량 시설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는 “토지개량 시설(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동법 제8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동의에 관련한다.”로, “준거하고”는 “준거하

는 동시에 동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증사업계획에 기재된 동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해당 토지개량 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

항의 내용에 입각하여”로 한다.

<국가 등의 지원 등>

제13조 1. 국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는 인정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인증사업

의 확실하고 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및 기타 원조

를 행하도록 노력한다.

2. 동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농림수산 대신, 관계행정 기관장, 관

련 지방 공공단체 및 인정 농업인 단체 등은 인증사업이 원활하게 

촉진되도록 서로 제휴를 도모하며 협력해야 한다.

<보고징수>

제14조 특정 시정촌의 장은 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 농업인 단

체 등에 대한 인증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벌칙>

제15조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3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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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동일하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한, 동조 제1항

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서도 동항의 형을 과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제2항의 규정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

하는 것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법률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 법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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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외국의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 수단: 농업-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일부 OECD 국가 사례를 보면, 다양한 농업-환경 정책(agri-environmental

policy)을 운영하여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자 유인하고 있다. 농업-환경 정책 

수단은 환경 기준 또는 규제, 환경세, 배출권 거래제, 농업-환경지불 등 다양하

다(OECD 2015: 68). 국가별로 제도 명칭은 다르지만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부표 7-1>.136

<부표 6-1> 주요 OECD 회원국 농업-환경 정책 수단 요약

정책 수단 호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미국

규제

  - 규제 요건 적용 *** *** ** ** *

  - 환경세/환경 부담금 없음 * 없음 없음 없음

  - 환경 상호준수조건 없음 *** ** ** **

재정 유인 제공

  - 영농방식 기준 지불 * *** *** *** ***

  - 휴경지불 없음 * * * ***

  - 고정자산 기준 지불 없음 * * * *

  - 성과지표 기준 지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배출권 거래제 * * * * *

  - 품목 기준 ** * 없음 없음 없음

조성･활성화 정책

  - 기술 지원 및 지도 ** ** ** ** ***

주 1) ‘*’은 중요도 낮음, ‘**’은 중요도 보통, ‘***’은 중요도 높음을 의미함. 

   2) 각 정책 수단의 중요도는 개별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가 간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자료: OECD(2015: 68). 

136 국가별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Meyer et al.(2014; EU 및 미국), Lobley

and Potter(1998; 영국), Morris et al.(2000; 영국), Rannell and Roberts(2015; 호주),

Uetake(2015; 일본), 日本 農林水産省(2012; 일본), Schrijver and Uetake(2015; 네

덜란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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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주요 국가 헌법 중 농업 관련 조항과 시사점

1. 대한민국

○ 한국 헌법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조항은 제9장 경제 장(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이다.

- 제121조137에서 농지 소유권, 농지 소작 제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122조138에서는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

행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균형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

어민 이익 보호, 자조조직 육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 및 발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123조139에서는 농업 농촌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137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38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

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39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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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방 및 주

제20a조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거주지와 동물을 보호한다.

제7장 연방입법

제74조 ①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7.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지원(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 및 해안 보호

제91a조 ① 연방은 주의 과제수행에 있어서 해당 과제가 국가전체에 중요하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과제)에 다음 영역에서 협력한다.

1.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2.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2. 독일

○ 독일 헌법에서는 자연생태계와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20a조)가 있으며, 연

방입법사항에 농업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 국가는 차세대를 위한 책임으로 입법을 통한 헌법적 질서의 틀 내에서 

자연적인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존(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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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 농촌집단 경제조직은 가정도급경영이 기초가 되고, 통합과 분리가 결합되는 쌍층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촌의 생산･공급과 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집단소유제 경제이

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自留地: 농업집체화 이

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자류산(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自留

畜)을 사양(飼養)할 권한이 있다.

③ 국가는 향진(鄕鎭)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격려･지도하고 

돕는다.

제10조

② 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류지･자류산 또한 집단소유에 속한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

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 국가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를 대상

으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직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를 장려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 의약과 중국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 농촌집체경제조직, 국가 기

업 사업 조직과 기층조직의 각종 의료위생시설 건립에 대해 장려하고 지원하고, 군중을 위한 위생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3. 중국

○ 중국 헌법에서는 농업 경영주체를 공사, 연합사, 합작사, 신형연합조직(농민

전업합작사, 전업농장) 등을 포괄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으로 표현한다.

○ 중국 헌법에서는 토지(농지, 임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개별 농가가 아닌 집

체(공동체) 소유로 규정하며, 촌민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 중국 헌법에서는 인민을 노동자, 농민, 국가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로 분류하

고, 농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 중국 헌법에서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의료시설 건립 및 운영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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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 해외 사례

<부표 8-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 사례 조사

조사 주체 및 방법 주요 설문 주제 핵심 결과

Wildlife and 

Countryside Link

(2001 7~8월, 

1,450명 온라인 조사)

영국 농촌에서 ‘보전 친화적’ 

생산 방식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친환경 농업 확산

- 생태계 보호

- 전통 영농방식으로 회귀

- 농촌 경제 활성화

- 응답자 중 50%가 보전 친화 

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높은 

가격 지불 의사(75%는 가격 10% 

추가 부담 의사)

Friends of the

Earth 

(2002년 11월, 

793명 온라인 조사)

농업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때 

공적 지원이 타당할까?

- 환경 보호(36%)

- 식량 생산(6%)

- 환경 보호 및 식량 생산(47%)

- 해당 사항 없음(11%)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2002년 1월, 

997명 면접조사)

1) 영국 농촌 경관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2) 농촌 부문 예산 집행 시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1) - 아름다운 경관(71%)

- 야생동물 서식지(70%)

- 여가 장소(63%)

- 식량 생산(33%)

2) - 일자리 창출(63%)

- 서비스 개선(60%)

- 서식지 및 환경 보호(46%)

- 식량 생산(32%)

Food Standard 

Agency 

(2001년 9월, 

1,003명 전화 조사)

식량 생산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은 무엇인가?

*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중

- 식량 생산 방식(32%)

- 가축 사육 방식(23%)

- 투입재 사용(18%)

- GMO(11%)

- 대량 생산 방식(8%)

Country 

Landowners 

Association

(2002년 11월, 

1,001명 전화 조사)

1) 농업은 얼마나 중요한가?

2)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3) 농업 생산 환경 기준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중

- 농업은 사회와 경제에 

중요(92%)

- 농업인은 농촌 경과 유지 및 

관리의 중요한 주체(87%)

-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생산 

보조보다 환경 및 농촌개발 부문에 

사용 필요(61%)

- 동물복지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식품에 높은 가격 지불 

의향(88%)

Eurobarometre

(2002년 2~4월, 

16,041명 설문 조사)

1) 공동농업정책은 소비자와 

농업인에게 이익을 주는가?

2) 공동농업정책의 역할은?

3) 공동농업정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4) 공동농업정책은 발전하고 

있는가?

- 식품안전성 보장 필요(40%)

- 원산지 정보 제공 필요(25%)

- 환경 질 개선 노력 필요(88%)

- 농촌 삶의 질 개선 필요(77%)

- 농업 다각화 장려 필요(73%)

- 친환경 농업 중시 필요(72%)

자료: Hall et al.(2004: 215-2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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